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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개방화시대 농업의 생존전략차원에서 농

정의 필수조건이다. 최근 BSE(광우병) 및 조류독감 등의 발생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푸드체인 일관관리(farm to table) 등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 조직 제도 등 안전관리체계는 선진국

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식품안전정책의 개혁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혁방향을 검토하고,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는 일관 관리 및 사전 예방주의 적용, 소비

자 지향 및 위험분석의 정책 도입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식품안전 관리행정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 연구

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자료협조와 자문으로 도움을 주

신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수산물

품질검사원, 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의 관계

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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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방화시대하에 국내농업의 생존전략차원에서 국내 농산물의 안

전성 확보는 농정의 필수조건이다. 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식품안전 

기대수준이 급상승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법을 정비하고 행정조직

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품목별, 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된 

행정과 법체제로 안전관리에 많은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관

리체계를 평가하여 당면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선진국의 식품안전관

리시스템 변화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안전관리체

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내용은 크게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특징 분석, 선

진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도입방안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식품별 안전관리체계의 당면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근거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식품안전근거법령

이 품목별로 식품위생법과 관리부처의 해당법률(농산물품질관

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로 다원화되어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

2) 위험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3) 식품 위해기준 설정이 미흡하다. 위해물질의 잔류물질허용기준

(MRL)은 사용되는 약품이나 농약, 방출되는 중금속이 크게 증

가하면서 설정확대가 요망된다.

4) 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이 미흡하다. 식품안전성관리는 생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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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계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리주체가 다양하기 때

문에 일관된 안전성관리를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매

우 중요하다.

5) 선진형 위험 관리수단의 정착기반이 미흡하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과 

메뉴얼 작성 등 시행기반구축이 미흡하다.

6) 식품정보공개와 소비자 참여 장치가 미흡하다. 현재 위험평가

와 관련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나 홍보에 직접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7)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미흡하다. 생산자의 안전농축수산물생

산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

을 고취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식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8) 식품안전관련 통합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아 위해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위생안전감시가 어렵다.

선진국 식품안전정책변화의 특징은 첫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푸드체인 모든 과정의 식품위해요소를 일관 관리하는 정책이 시행

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과학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효과적인 식품위험관리를 위해서 위험분석원칙

을 도입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위원회설치 등 식품안전

을 소비자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관리정책변화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 

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분석 원칙 도입을 위해 우선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하였다. 



v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험평가를 위해 평가기구를 독립시키고, 각 부

처에 분산되어 있는 평기기관을 통합시켜 기능을 강화하였다. EU의 

유럽식품안전청(EFSA), 프랑스의 식품위생안전청(AFSSA), 영국의 

식품기준청(FSA)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식품위험관리가 특정기

구에 집중되고 일원화되는 경향이 있다. 영국 FSA , 캐나다 식품검

사청(CFIA), 독일 소비자보호식품청(BVL),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NZFSA),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 스웨덴 국립식품청(NFA) 등이 

위험관리 일원화기구에 해당된다. 셋째, 통합식품법 제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최근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서 통합 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의 일관성유지

를 위해 개별법을 통합시키는 추세이다. 넷째, 정책의 투명성 제고

와 신뢰 구축을 위해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기능을 분리하였다. 신뢰

구축을 위해 소비자 안전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이슈

로 등장하고 있다. 다섯째, 사전예방주의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선진

국은 위해가능성이 입증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규

제조치를 취하고,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식품위험에 대해서

는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관된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위험평가기능의 분리와 위험평가

관련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참여형 정책이 추진되

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위험평가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식품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와 정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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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 위해물질의 

잔류기준 확대설정을 위해 위험평가관련 시험연구기능의 강화와 더

불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

하다. 둘째, 소비자가 참여하는 식품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

림부내에 상설기구로 “소비자안전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며, 기

존의 명예(위생)감시원제도와 농․소․정위원회를 확대하고, 소비자

단체를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한

다. 소비자교육은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련홍보물 제작, TV 등 대

중매체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식품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식품안전성 평가나 안전성검사 결과는 모두 공개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관계부처를 연결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이 구축되고 지방기관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관리시

스템과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전예방적 위생관리를 위한 

HACCP는 규모에 적합한 모델 개발, 적절한 매뉴얼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GAP는 시행기

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인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 생산농가

의 휴약기간 준수, 안전농약사용 등의 식품안전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수입 농수산물 증가에 따

라 사전검사 및 검역의 의무화로 위해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

요가 있다. 검사, 인증 및 사후관리 수요 증대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

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어 검사인력과 기자재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

직 및 인력여건상 관주도의 감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감시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안전농산물 품질인증도 민간인증기관육성을 통해 민간에게 이양

하며, 정부는 안전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도와 육성사업에 주

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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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유통단계의 안전성검사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업

무역할을 수행하고, 식약청은 시험연구를 통해 시도의 효율적 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위

반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제재가 필요하다. 불량식품, 위해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는 식품안전통합

법률인 ｢식품안전기본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품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보호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식품안전행정조직의 개편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검토하였

다. 단기대안으로는 보건부처에서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위험관리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수행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관리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 생산관리부처에서 유통까지 관리를 담당하는 방안

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위험평가를 독립평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위험

관리는 단일화된 식품안전관리부처에서 담당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

직할 것이다. 생산관리부처의 품목전문성과 보건부처의 감시행정의 

효율성 등은 각각 해당부처로 관리를 일원화할 때 장점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의 핵심은 관리주체보다는 효율적인 기능수

행에 있기 때문에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연결고리인 위험정보교환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품안전관리주체에 

대한 문제는 식품행정과 농업행정이 통합된다면 더 이상 논의대상

이 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식품안전정책의 개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혁방안을 조명하기위해 광범위한 내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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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개별적인 식품안전정책이나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 및 수단 제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GAP, Traceability, HACCP 등 사전 예방적 안

전성관리제도의 효율적인 도입과 운영관련 연구와 위험분석요소 중 

가장 취약한 분야인 소비자 정보전달 체계,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안전사고발생 시 대응시스템 등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와 

관련된 분야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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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ementation of the Advanced Food Safety 
System in Korea

In Korea, the rapid economic growth since 1980s has 
dramatically enhanced the living standards and eliminated most 
food security concerns. Now, Koreans are more interested in the 
safety and health value of foods. The recent outbreaks of mad 
cow diseases (BSE) and the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have exacerbated the jitters about food safety control. In 
amidst of such threats, in order to achieve maximum consumer 
protection,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th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farm-to-table" approach and the 
risk analysis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to review the developed countries' food 
safety systems, and to suggest efficient measures to improve food 
safety.  

In developed countries, the food safety policy is based on 
new regulations, which address the risks in a scientific and 
transparent manner. They have also established an independent 
body dedicated to safeguarding food safety. The emergence of 
BSE has awakene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EU, to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Presently, food safety is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consumer issue, so that in many countries, 
consumer-related departments are handling food safety matters. 
By its nature, food shall be controlled across the entire stages 
ranging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in a consistent manner. 
That is why the majority European countries are building a 
comprehensive food safety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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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new hazardous materials. The ever-increasing food trade 
around the world has made the national borders meaningless 
when it comes to food safety concerns.  In this context, 
individual countries shall strictly follow the international norms in 
food safety control, including the farm-to-table food safety 
control system, and the risk analysis.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ew food safety paradigm. 
In Korea, the situation is more difficult because the history of 
food control is quite short compared with many other advanced 
countries, where the food control scheme has been developed 
over a century. As such, it will be beneficial for Korea to 
benchmark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encountered 
and successfully overcome the same issues facing Korea, in 
modeling its own food safety control system.

Som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build the advanced 
food safety system into the current system are suggested as 
follows:

1) In order to eliminate inefficiency in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implement the better GAP, HACCP and 
traceability scheme,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onducted in a consistent manner.

2) Government could strengthen the risk assessment function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risk assessment body and 
increasing the investment of R&D for the risk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establishment of MRL to check 
pesticides, heavy metals and antibiotics, since food import 
has increased.

3)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consumer's participation 
program for food safety monitoring because it is best way 
for consumers to trust food safety policy.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sumer Center” be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o provid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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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and take claims related to food safety
4)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onverted into 

precautionary management system. Pre-inspection service is 
needed for the imported fresh products. Farmers education 
about appropriate chemicals and animal medicine use should 
be strengthened. The local government should play the role 
as an inspector,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the role as an R&D center.

Researchers: Ji-Hyeon Choi, Kyei-Im Lee, Cheol-Min Kim,
           Min-Jeong Kim
E-mail Address: jihchoi@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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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대로 식품소비패턴이 다양화ㆍ고급화

되고 건강 지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식품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육류나 청

과물 선택 때 “안전성”을 “가격”이나 “맛”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이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최대관심사

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식품위해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은 대체로 정책 및 

식품에 대한 신뢰와 제품신의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양병우 등 

2004a). 2002년 아시아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조류독감 및 2002년 이

후 일본과 미국의 소 BSE(전염성 소해면상뇌증)발생과 국내 만두소

사건 등 국내외 대형 식품위해사건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U는 1996년 광우병의 인체 치명적 피해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유럽내 광우병 확산, 1999년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사고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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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문제가 확대되면서 2000년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를 통해 식품안전정책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

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원칙이 농장에서 식

탁까지(farm to table)의 푸드체인(food chain) 일관관리원칙 도입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위험분석체계(risk analysis system)구축,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적용이다. 선진국의 식품안전정책

은 이들 원칙을 적용해서 식품위해요인에 대해 사전적이고 과학적

인 대응을 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소비자의 신뢰

를 얻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급상승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관리정책의 새로

운 틀을 마련하고자 법을 정비하고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EU와 일본은 포괄적인 식품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 덴

마크, 캐나다 등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EU, 프랑스, 

일본은 독립적인 위험평가기구를 설립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우려와 함께 국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계속 제기

되어 왔다. 정부는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출범시

키고 식품안전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식품안전관리가 품

목별․유통단계별로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적용법률도 식품위생법과 농산물․축산물․수산

물의 안전성관련법으로 분산되어 일관된 식품안전관리가 어려운 상

황이다.

새로운 식품위해요인을 규명하고, 위해요인의 잔류허용기준을 과

학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해요소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

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내의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나 연구개발투

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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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3년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조정관실에 식품안

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림

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도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개편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들 대책은 주로 관련법 

개정과 행정조직의 일원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분석과 관련정책의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취급비중

이 낮다.

개방화시대하에 국내농업의 생존전략차원에서 국내 농산물과 식

품의 안전성 확보는 농정의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

내의 식품안전관련 법, 제도, 조직, 정책 등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세

계적인 식품안전관리 흐름에 맞춰 효율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관

리체계를 평가하여 당면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선진국의 식품안전관

리체계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양병우 등

(2003, 2004a), 양승룡 등(2004), 정기혜 등(2002), 곽노성(2003), 오승

용 등(2002), 최지현․이계임(2001), 황수철 등(2003)을 들 수 있다. 

양병우 등(2003)은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전략 수립을 위해서 우리나

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정

책과 안전관리시스템을 검토하였다. 황수철 등(2003)과 양병우 등

(2004a)은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정책 개혁의 특징과 조직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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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비교하고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양

승룡 등(2004)은 주로 농산식품의 안전성 관리의 문제점을 정리하

고,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한 후 새로운 식품안전관

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곽노성(2003)과 더불어 조직개편방

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였다. 정기혜 등(2003)은 국내 식

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의 외

국사례를 검토하고 식품안전관리추진모형을 기초형, 발전형, 선진형

의 3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오승용 등(2002)은 농산물과 축산물의 

안전관리 행정, 검사 및 정보관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

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지현․이계임(2001)은 주요 농축산물을 대

상으로 안전성 관리요소 및 유통단계별 분석을 통해 안전성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법 및 조직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김명호 등(2001)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10여개국의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국내연구는 개별 위해요소의 관리나 조직문제를 중점으로 

파악함으로써 입체적인 대안제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선

진국의 안전성관리시스템을 검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식품안

전 관련법과 제도 분석에 치중한 반면, 국내 식품관리 조직의 업무

나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진시스템의 국내 도

입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식품안전성체계관련 연구 중 中嶋康博(2004)는 EU의 식품

안전제도를 분석하고 일본의 새로운 식품행정추진방향을 제시하였

으며, 新山陽子 등(2004)은 일본, 유럽, 미국, 호주의 위험분석시스템

을 비교하고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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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3.1.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등 모든 식품을 포함한

다. 유통단계별로 보면 생산(수입)에서부터 소비까지, 기능별로 보면 

법, 조직, 제도하의 정책이나 관련업무를 포함한다. 주요벤치마킹 대

상 선진국은 EU와 일본, 독일,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 최근 식품 

안전성관리의 법, 조직,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국가로 선정하였다.

3.2. 접근방법

최근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관리 제도개혁의 관심사는 위험분석체

계(risk analysis system)의 구성요소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

교환과 관련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종전까지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분석

(risk analysis) 관점에서 구성요소를 평가하거나 정책의 효율성을 평

가하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 축산, 수산 

식품별로 이들 3요소와 관련된 제도나 업무 등의 분석을 통해 식품

안전성 관리체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위험분석 3요소별 주요평가내

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1

 1위험(risk)과 위해(hazard)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된다. 위험은 식

품관련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상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probability), 위해((hazard)는 식품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

는 건강상 부정적 효과의 심각성(severity)을 의미한다(양병우 등,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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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

각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기존 연구

결과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식품안전성 관리체계 평가는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

하고 있는 관련기관을 방문 조사하여 법, 제도, 조직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방문기관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촌진흥청, 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도축산위생연구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표 1-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연구범위

구 분 범 위

대상품목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취급단계 생산(수입), 가공, 유통, 소비

관리체계 법, 조직, 제도

표 1-2.  위험분석틀을 이용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주요평가예시

위험분석요소 관리체계 주요 평가 내용

위험평가

∙위해기준 설정의 적절성

∙위험규명 기능 효율적 수행 여부

∙평가관련 조직의 전문성

∙위험분석 관련정보 D/B 구축   

위험관리
∙위험감시(검사) 및 통제․단속의 효과성

∙새로운 관리제도 운영 평가 

위험정보교환

∙위험정보의 공개성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 

∙소비자의 위험분석단계 참여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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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체계도

국내 식품안전

관리 체계 평가 

당면과제 도출 

선진국 식품 안전

관리체계 분석 

시사점 도출

기본방향설정 

선진형 식품안전관리

체계 도입 방안 제시 

선진형관리체계 구축

∙위험평가체계

∙위험관리체계

∙위험정보교환체계

법 제정 및조직개편

∙기본법제정

∙행정조직 개편

위험분석
체계접근

등이 포함되었다. 식품안전성 관련업무는 위해물질의 기준설정, 관

리, 시험, 연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

과 문제 인식을 위해서 축산, 농약, 식품 등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수

시로 필요한 자문을 구했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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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식품위해와 위험분석체계

  본 장에서는 식품의 위해요인과 위해사고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및 신뢰도 제고와 관련한 새로운 개념인 위험분석체계를 소개하였다.

1. 식품위해요인과 실태 

1.1. 식품위해요인 

식품으로부터 유래하는 위험요인은 크게 유해미생물에 의해 감염

되는 생물학적 요인과 유해물질에 의해 중독되는 화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세균이나 병원체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은 식중독을 일으키고, 농

약, 식품첨가제, 동물약품 등과 같은 화학적 요인은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위험

은 식중독 보다는 BSE와 같이 인체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인수공통전염병과 인간에게 전이되는 중독성 환경오염물질인 잔

류농약, 중금속, 가축약품의 항생제, 홀몬제 등에 의한 중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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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대량 조리․유통 등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미생물에 오염

될 기회는 증가하게 되는데, 미생물에 의한 식품오염의 대표적인 예

가 식중독이다. 식중독 발생 현황은 1995년 1,584명에서 2003년 

7,909명으로 5배로 증가했는데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증가하였다.2 

표 2-1.  식품 위해요소의 유형과 구성요인

위해요소 세부구성요인 건강위해

화학적 요인

자연독성 버섯, 감자, 패류. 곰팡이 독

만성질환, 각종암, 신경계

질환, 기형아 출산 등

화학첨가물 식품첨가제, GMO

환경오염물질
중금속, 농약, 다이옥신

항생제, 호르몬제 등

생물학적 요인
식중독세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병원성대장균(E-coli O-157)
급성질환 고열, 구토, 두통

인수공통전염병 BSE(광우병), 결핵, 탄저 만성질환, 야곱병, 결핵

자료:엄영숙, 이소영, “식품안전의 개념과 실태” ｢위협받는 소비자식탁 어떻게 

할 것인가｣, 농정연구센터 12회 심포지엄발표자료, 2004.

표 2-2.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수(건) 55 174 104 93 78 135

축산식품 na 31 24 15 17 16

일반식품 na 143 80 78 61 119

환자수(명) 1,584 7,764 7,269 6,406 2,980 7,909

자료:식약청.

 2식중독에 걸려도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 발생숫

자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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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별로 보면 일반식품에 의한 발생비중이 80% 이상으로 축산

식품보다 높다. 발생장소별로 보면 가정에서 발생비중은 1996년 

20% 수준에서 2%로 감소한 반면 집단급식소에서의 발생비중은 8%

에서 78%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2-3>. 

1.2. 식품위해사건 발생 실태

1970년대와 1980년대 주요 식품위해요인이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이었다면 1990년대는 BSE, O-157, 중금속오염, 다이옥신 등으로 위

해요인이 다양화되고 피해사고는 대규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95년 이후 국내의 대표적인 농축산물 위해사건은 고름우유논쟁

(1995), 영국산 쇠고기 광우병(1996), 미국산 쇠고기 O-157발견

(1997),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1999), 중국산 꽃게의 납 

검출파동(1999), 중국산 버섯 농약 검출(2001)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적으로는 2000년부터 유럽의 광우병 발생이 큰 화제가 되었고 2001년, 

2003년에 식품안전지대로 분류되었던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광우병

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발

생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표 2-3.  식품소비처별 식중독 발생 비중
단위: %

식품소비처 1976 1986 1996 2003

가    정 73.1 30.6 19.8  1.0

음 식 점  3.8  5.6 24.7 18.2

집단급식  7.7 44.4 35.8 77.5

기타(야외, 예식장 등)1) 15.4 19.4 19.8  3.3

1) 호텔, 여관, 등산 및 야외, 행사장, 예식장 및 장례식장.

자료: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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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최근 식품의 주요 위해사건 발생 실태

년 도 제   목

1995

1996

1997

1999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2003

2003

2004

고름우유 논쟁

영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대장균 O-157 발견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동

호주산 쇠고기 농약 검출사건

중국산 납꽃게 파동

국내 구제역 발생, 광우병 유럽 전체 확산

유전자 변형식품(GMO)유해성 여부 논란

중국산 버섯 농약검출

일본광우병 발생

국내 조류독감발생

미국 광우병 발생

국내 불량만두소 사건

자료:신문검색자료 발췌.

표 2-5.  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평점

구분 응답가구수 비중(%)

90점이상  24   4.4

80∼89점  91  16.6

70∼79점 211  38.6

60∼69점 137  25.0

50∼59점  61  11.2

50점미만  23   4.2

합계 547 100.0

자료:최지현․이계임, ｢주요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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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건발생이 보여주는 의미는 푸드체인(food chain)이 다양

화되고, WTO체제하에 식품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지대에 국

경이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식품위해사건을 경험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게 

되었다. 

소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평점

으로 80점 이상 부여한 응답자의 비중이 20%에 불과해 소비자의 국

산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소비자들은 식품위해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능력이 부족하

기 때문에 식품안전은 신뢰의 속성(credence attribute)를 지닌다. 식품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위험평가 및 관리 등과 같은 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KREI 조사결

과에 의하면 정부의 식품안전성 발표에 대해 44%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해 정책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정부의 식품 안전성 발표에 대한 신뢰정도

구 분 응답가구수 비중(%)

100% 신뢰한다  16   3.0

어느 정도 신뢰한다 223  41.1

신뢰하기 어렵다 303  55.9

합 계 542 100.0

자료:최지현, 이계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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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심각성은 쇠고기 안전성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쇠고기의 안전에 대해 어떤 성격

의 정보를 가장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소비자단체 

발표 정보라고 답한 반면 정부라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3. 위험분석

선진국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전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식품의 위해 가능성을 밝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위험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식품안전관리의 새

로운 접근방법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위험분석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an)의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표 2-7.  쇠고기 안전성 정보의 발표주체별 신뢰도

구 분 비중(%)

소비자단체  47.8

신문, 텔레비전 언론매체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16.7

 15.3

수의사, 학자 등 전문가

가족, 이웃 등 

 11.6

  8.2

자료:송주호 등, ｢미국 BSE발생 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변화분석｣,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04.



14

그림 2-1. 위험분석체계

정책결정자
(Policy Maker)

정책집행자
(Field Operator)

이해관련자
(Stakeholder)

: 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

위험평가자
(Risk Assessor)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자료:곽노성, ｢국가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2003.

3.1. 위험평가(Risk Assesment)

위험평가는 과학자가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나 활동의 위해가능성과 그 심각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단계(절차)로서 위해요소 확인3(Hazard Identification), 위해요소 특성

묘사4(Hazard Characterization), 노출 평가5(Exposure Assessment), 위

 3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특정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 영향은 알려진 것일 수도 있고 잠재적인 것

일 수도 있음.

 4위해요소 특성묘사(Hazard Characterization):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와 관련되는 악영향의 성질에 대한 정

성 및 정량 평가.

 5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인자의 섭취수

준에 대한 정성 및 정량 평가. 즉, 개인이나 집단이 위해인자에 얼마

나 노출되는가와 얼마만큼 섭취하는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반드시 변

이성(Variab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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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특성묘사6(Risk Character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

3.2.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관리는 정책담당자가 위해도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토한 후, 적절한 관리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하는 

단계로서 위험사정7(Risk Evaluation), 위험관리방안 평가8(Risk 

Management Option Assessment), 결정된 관리방안 시행(Implementation 

of Management Decision), 모니터링 및 재검토(Monitoring and 

Review)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위험관리도 위험평가와 마찬가지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 결과 및 신규 위해평가 결과를 참고

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위험분석을 구성하고 있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3.3.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위험정보교환은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및 소비자와 같은 이해당

사자들 사이에 식품위험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포괄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6위해도 특성묘사(Risk Characterization): 위해요소확인, 위해요소 특성

묘사, 노출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특정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종적으로 평가.

 7위험사정(Risk Evaluation): 관리자가 위해도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는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단계.

 8위해관리방안평가(Risk Management Option Assessment): 관리자가 위

해요소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선정하는 단계로 잔류 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설정, 사전허가,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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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관계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결정된 관리방안 시행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Decision)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위험관리방안 평가
(Risk Management Option 

Assessment)

위험사정
(Risk Evaluation)

모니터링 및 재검토
(Monitoring and Review)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위해요소 특성묘사
(Hazard Characterization)

위해요소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위험 특성묘사
(Risk Characterization)

자료:곽노성, ｢국가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2003.

성공적인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밀실에

서 결정된 경우에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이

는 곧 정책의 실패로 연결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만 공개하는 소극적인 접근으로는 부족하며, 

위험평가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기준규격이 설정되고 집행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는 것

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식품의 위험분석 접근방법을 기초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물론 학자들간에도 기본개념, 원칙, 용어

에 대한 정의 등에 있어서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

리 실정에 맞는 용어의 정의와 원칙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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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평가

  본 장에서는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험분석 3요소(평가, 관리, 정보교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1. 농산식품

농산물의 안전관리는 출하시점을 기준으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되어 있다. 즉, 생산단계까지는 농림부 관할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과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며, 출하후 유통단계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

산물 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운용

되며, ｢농약관리법｣도 농약 안전사용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다.

1.1. 위험평가

1.1.1. 현황

농산식품의 주요 위험평가 업무는 농약, 비료, 중금속 등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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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시도 및 시군구

◦농산물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관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식품위생관련법령 제ㆍ개정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농산물 품질,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총괄ㆍ기획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안전성조사 

◦원산지ㆍGMO
  표시관리

◦품질ㆍ친환경인증

농촌진흥청

◦농약업등록 및

  관리 

◦친환경농업인구

도 농업기술원

◦안전성,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안전성검사

시ㆍ도

◦출입ㆍ수거ㆍ검사

시ㆍ군ㆍ구

◦출입ㆍ수거ㆍ검사

◦행정처분

지방청

◦식품의

  안전성

  검사

독성연구원

◦식품의

  독성 시

험ㆍ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안전성검사

◦식품기준 및 규격 

  제ㆍ개정 

국립검역소

◦수입식품검사

출하전 출하후

농업과학기술원

◦독성, 잔류성

  관련평가ㆍ연구

◦농약성분분석

자료:오승용,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002.

에 대한 평가와 위해성 기준 설정으로,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의 농약, 비료,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평가는 주로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농약잔류 기준

설정은 식약청이 담당하는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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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위험평가부서와 주요 업무는 <표 3-2>와 같다. 농촌진흥

청에서는 농업자원과와 산하기관인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산물 안전

성부에서 각각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설정과 유해물질 및 농약

의 위해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안전평가관실

에서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별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산하기관인 독

성연구원에서도 위해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고유하게 맡

고 있는 위해요소는 없으며 주로 안전평가관실에서 수행하기 곤란

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명확히 업무범위를 파악하

기 어렵다.

표 3-1.  부처별 농산물의 위험평가업무 

기    관
업  무  내  용

주무부처 수행기관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약 등의 잔류 및 독성 시험․연구

∙농산물 중 유해물질관리기준 연구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약효․약해평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독성연구

표 3-2.  위험평가부서 및 주요 업무  

담당부서 주요 업무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잔류기준설정

∙유해물질 및 농약의 위해성 평가

식약청
안전평가관실

독성연구원 위해성평가부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별 평가

∙안전평가관실에서 수행키 어려운 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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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을 사람

이 일생동안 먹어도 해가 없는 수준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을 의미한

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의 1인 1일 섭취량과 작물별 농약

잔류시험성적을 토대로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계수를 적용

하여 산출된다. 잔류허용기준을 토대로 작물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치 이하로 농약이 잔류될 수 있도록 농약의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

전사용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체계를 요약한 것이 <그림 3-2>이

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약해시험성적 등을 검토하여 이론적 최대

섭취량을 산출하며, 안전사용기준안을 작성하고 농약안전성심의위

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친다. 농촌진흥청에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식

약청에 요청하면, 식약청은 농진청의 시험성적 등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입안 예고하고 WTO에 통보하게 된다. 

WTO에서 2개월간 타국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승인될 경우 식품의

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고시하게 된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약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농약잔류허용

기준은 2004년 7월 현재 국내사용 농약성분 중 282종이다. 국내사용 

농약 중 55종에 대해서는 농약잔류량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약

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적⋅부

판정 기준은 Codex의 기준을 적용하며, Codex에 해당 항목이 없는 경

표 3-3.  농약 잔류허용기준설정 현황, 2004
단위: 종

국내사용 농약성분(413)

설정완료 설정필요 면제대상

282 55 76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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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 체계

약효․약해 시험에 의한 표준사용법 설정 및
작물잔류성 시험 실시 

농약품목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고시

이론적 최대섭취량(TMDI) 산출

안전사용기준안(사용시기, 횟수) 작성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요청 및 
관련 시험성적 제공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입안예고 및 WTO 통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고시

우는 유사식품류의 최저치를 허용량으로 규정한다. 또한 유사식품류에

도 적용되지 않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는 우리나라 잔류허용기준 중에

서 최저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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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설정되

어 있다.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는 유사농산물의 최장반감기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최장반감기를 적용한다. 단, 중금속 및 아플로톡신의 잔류허용 기준

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1.1.2. 문제점

□ 위험평가능력의 취약

농산식품의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농약의 작물⋅토양⋅수중 잔류

성 시험, 잔류농약의 검정사업 등 잔류농약의 위해평가와 관련한 조

직이 취약하고 분야별 종사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위해물질의 평가

능력이 취약하다. 또한 산업발달ㆍ환경오염과 함께 환경호르몬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입식품을 통한 신종 유해물질이 빠르게 확산되

어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험평가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

고 검증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황버섯의 경우 외국

산 품종 및 독성검사가 확립되지 못한 틈을 노려 무분별하게 수입된 

사례가 있다. 시험분야별 전문인력의 폭을 넓히고 선진국 수준의 전

문 검토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 위험평가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농약의 위험평가업무가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

화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부처간 갈등의 소지가 

크다. 농약의 등록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약

청에서 설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즉, 농약 등록은 3개월 이내에 하도

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청과 WTO에 통보하여 

승인 받는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

되기 이전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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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중금속, 미생물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미흡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국민의 신체적 조건과 식품소비량 등에 영향

을 받으므로 국가별로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작물별 특성에 따라 농약의 최대잔류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품목

별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품 중에는 식품공전상에 잔류허용기준

이 설정되지 않아 CODEX의 기준이나 유사식품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1988년

부터 이루어졌는데 초기 농약잔류허용량 설정 시 국내 시험자료 부

족으로 상당수가 외국 특히 일본의 농약류허용량이 적용되어 우리

나라 국민에게 적합한 안전성기준이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별도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유

사식품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므로 부적합율이 증가하고, 품목들간에 

허용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산업화 과정에서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고 

단체 급식 등 대량 조리⋅운반 증가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중금속과 미생물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수은, 납, 카드늄 등과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며 식품을 통한 

노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위해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치는 호주나 영국에 비해 

크게 높다.9 

 9한국: 카드늄 0.2mg/kg(쌀, 현미제외), 납 1.0(가공품), 수은 1.0(가공품).

호주: 카드늄 0.5(코코아), 0.1(쌀, 밀, 채소), 납 0.29(곡류), 0.1(쌀, 밀, 

채소).

  영국: 카드늄 0.2(밀, 쌀, 콩, 채소), 납 0.29(곡류), 0.1(쌀, 밀,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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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을 발생시킨 원인 식품으로 육류나 조리식품의 비중이 높

지만 최근 과채류 및 가공품, 곡류 및 가공품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산물의 미생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흡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추진과 더불어 생산단계 안

전성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생산단계 잔류허용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경우 유통 및 소비 특성상 출하

와 동시에 소비되는 사례가 많아 생산단계의 잔류기준 설정을 기초

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은 2004년 시험 중인 성분

을 포함하여 총176개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의 

62%에 불과하다.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확충을 위해 부적합비율이 

높은 엽채류부터 우선적으로 기준 검토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연도 품목 성분 기준수 비  고

1999년
고추, 배추 등 

24품목
Bifenthrin 등 55성분 132개 1999년 고시(농진청 자료)

2002년
근대, 들깻잎 등 

10품목
Cyhalothrin 등 12성분  18개

2003년 고시(안)제출

(2002년 시험결과)

2003년
부추, 시금치 등 

8품목
Carbendazim 등 12성분  26개

2004년 고시(안)제출

(2003년 시험결과)

2004년
들깻잎, 배추 등 

11품목
Azoxystrobin 등 24성분  38개 2004년 시험 중

계 32품목 66성분 176개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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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운영 방식 모순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검사가 국내 농약잔류허용 설정기준에 포함

되는 농약성분만 허용량 이상이 검출되지 않으면 통과하는 방식

(negative system)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해 

농약성분이 수입농산물에 잔류해도 수입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

이 없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자국의 농약잔류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

분에 대해서 불검출원칙을 적용하여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positive system). 농약 잔류허 

용기준은 각 나라 국민들의 식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국제 기준이나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게 더욱

위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등록농약 중

심으로 하고, 등록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

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2. 위험관리

농산물에 대한 위험관리는 생산단계까지와 유통단계 이후로 분리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와 투입요소 관리 부분

이 있다. 주요 관련 업무로는 토양⋅수질 등 환경관리, 농약⋅비료 

안전관리, 안전성 검사, 표시인증관리, 우수농산물관리(GAP) 등이다.

1.2.1. 현황

□ 법과 조직체계

국내 농산물의 생산단계 위험관리는 농림부 소관으로 농산물품질

관리법이 적용되며, 농산물의 유통단계, 가공식품(축산물제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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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관별 농산식품의 위험관리업무

기    관
업  무  내  용

주무부처 수행기관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산물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축산물 원산지․GMO 표시단속
∙GAP

농촌진흥청
∙농약의 등록 및 관리
∙비료의 안전관리
∙토양․수질 등 환경관리

본 부 ∙안전성관리정책 수립 및 감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토양오염도 측정 및 검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중인 농산물 안전성검사
∙일반식품의 안전성 검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중인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

기  타 농협, 소비자단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 

표 3-6.  농산식품의 안전성 관리기관 및 적용 법률

구 분 기준설정
안전성 검사

생산․출하단계 수입단계 소비․유통단계

국
내
산

농산물

식약청
(식품위
생법)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위생법)

가공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

수
입

농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가공

식품
-

자료:농림부, 식품안전관련자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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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농산물의 위험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며 식품위생법이 

적용되고 있다.

□ 안전성 조사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는 생산단계, 판매단계로 구분된다. 생산단

계 안전성 조사는 산지의 생산․저장․출하 시점의 주산단지나 집

하장에서 이루어지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판매단

계 안전성 조사는 도․소매시장에서 실시되며, 식약청과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생산단계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농협에서 자

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와 판매단계에서 도매시장 및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조사가 있다.

표 3-7.  채소류의 단계별 안전성 조사체계 

산지 소비지

조사대상

∙1일 섭취량이 많거나, 상추․깻잎 

  등 날로 먹는 농산물

∙부적합비율 높거나 소비자의 관

심이 큰 신선채소류 중점 조사

∙엽경채류(식약청, 시․도)

∙일상 소비가 많은 채소류

  (시․도)

잔류허용

기준

∙생산단계: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

∙출하․저장단계: 식품의약품안정  

  청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  

  시한 잔류허용기준

조사장소 ∙주산단지․집하장 ∙도소매시장

안전성

관리기관

∙농관원

∙농협

∙식약청

∙시․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협판매장․물류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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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방법은 속성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되며, 생

산단계 및 판매단계에서 두 가지 검사방법이 모두 이용되고 있다. 

속성검사는 농약의 잔류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검사시간이 적게

(2~3시간) 소요되고 비용이 저렴하며 전문인력 없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반면 속성검사는 일부 항목(살충제 유기인계, 카바이트계)만 

반응하며 잔류량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정밀검사는 

대부분 농약성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므로 규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검사비용이 많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는 1일 섭취량이 많거나 상추, 깻잎과 

같이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는 농산물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30개 품목은 중

점관리하고 있다. 안전성조사 품목과 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2003년 

기준시 135개 품목에 대해서 59,570건(정밀분석:19,328건, 속성분석: 

40,242건)이 조사되었다. 2003년 안전성조사 표본은 총 출하농산물

의 0.5% 수준이다. 

판매단계에서는 식약청의 중앙기동단속반과 지방식약청 식품감시

과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리식품과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보건

환경연구원에서에서 안전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내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가락

동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과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간이속성검사는 서울시 농수

산물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부적합률은 1.4~1.5%로 검사형태 구분시 속성검사는 대체로 1%

대, 정밀검사는 2% 내외 수준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속성검사 

부적합률이 0.1%로 낮은 것은 가락시장에서 출하농산물에 대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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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생산자들이 알고 안전성이 우려되

는 농산물 출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8.  농산물 안전성 검사실적

기관 건수 부적합률(%)

생산단계 농관원
속성검사 40,242

정밀검사 19,328
1.5

판매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28,153건 1.4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11,742건) (0.1)

2003년도 품목별 부적합비율을 살펴보면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은 

채소류로 농관원 조사결과 부적합건수의 절반이상(54.1%)을 점하며, 

다음으로 곡류 17.0%, 과실류 5.6% 순서이다. 채소류 중에서 부적합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은 깻잎, 상추, 취나물 등 엽채류이다. 

엽채류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불합리한 농약사용허용기준 및 부

적절한 농약 사용과 관련되며, 작물의 특성상 중량이 가볍고 표면적

이 넓어서 농약의 잔류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작용한다.

그림 3-3.  농산물 종류별 부적합률 비중, 2003

채 소 류
54.1%

과 실 류
5.6%

곡 류
17.0%

기 타
23.3%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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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환경 및 농자재 안전관리

단위당 농약사용량은 수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 등의 

연중 재배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상조건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 크

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면적작물의 경우 농약회사가 경제

성이 없어 적용농약 개발을 기피함에 따라 1988년부터 농촌진흥청에

서 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작물 및 적용대상 농약을 확대하고 있다.

비료는 화학비료 소비가 1990년 ha당 458kg에서 2003년 350kg으

로 감소한 반면, 환경친화적 비료 사용비중이 1990년대 후반 20% 

수준에서 최근 절반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비료의 유통단속 

결과 위반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이며, 유해성분 초과건수도 빠르게 

감소하였다. 2003년에 비료 유통단속은 894건에 대해서 시행되었으

며, 그 중 79점이 위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 초과로 인한 

위반건수는 10회이다.

표 3-9.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내역
단위: 종

년도
직권시험 등   록 안전사용기준설정 잔류허용기준설정

작물 품목 작물 품목 적용대상 작물 품목 작물 성분

1998  8 25  -  -  -  -  -  -  -

1999 14 42  8 14 20  7 12  -  -

2000 21 48 10 16 34  9 14  6  5

2001 19 55 10 16 28 10 15 11 31

2002 21 55 14 28 40 13 27 16 36

2003 20 65 14 38 58 12 34 9 24

자료: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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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이나 하천 등 재배환경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의 환경조사사

업, 농촌진흥청의 친환경농업사업 및 토양조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토양⋅생산자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

다. 각 사업은 기관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소규모로 추진되

고 있기 때문에 생산환경 안전성 관리가 종합적⋅본격적으로 추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되는 모니터

링 조사는 재배토양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조사, 농업자재 잔류

농약 조사, 농업용수 유해물질 조사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항목별 

조사건수가 50∼100건에 불과하다.

□ 안전성 표시⋅인증제도

소비자의 맛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차별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표시⋅인증제도가 실시되어 왔다.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증제도로는 친환경인증제도와 GAP가 

있다. 리콜제(식품회수제도)는 유통중인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친환경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된 제도로서 2001년 7월까지는 일반재배인증과 통합

되어 운영되었으나 이후 ｢친환경육성법｣에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농약⋅비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친환경인증내에서도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재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종자, 시비량, 농약사용량, 재배포장 조건, 잔류

허용농약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은 2001년 87.3천

톤에서 2003년 366.1천톤으로 매년 배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기준시 시장점유율은 1.8% 수준이다. 소비자의 

웰빙농산물 선호 증가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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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친환경인증농산물 종류별 실적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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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무농약 인증이 90% 이상이며, 유기인증은 전환기까지 포함시 

9.3%에 불과하다<그림 3-4>.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s)는 생산부터 

수확 후 처리단계까지 물리․화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미생물⋅비료⋅농약⋅중금속 등의 위해요소, 환경요소, 이력추적 기

록사항 등을 중점 관리하여 최종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표 3-10>. 국제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서 CODEX를 중심으로 과일 및 채소류의 기준을 마련하고 수입농

산물의 통관기준으로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EU, 미국, 대만 

등도 GAP를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약용

작물을 시작으로 GAP 도입을 결정하였고, 2003-04년 시범사업을 실

시 중에 있다<표 3-11>.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로, 농산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자료: 농산물 품질관리원.

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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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 세부기준 비교

구분
친환경인증

GAP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종
유기종자

non-GMO

무농약종자

non-GMO
non-GMO 품종(GMO여부표시)

경영

관리

2년이상 영농

기록보관

1년이상

영농기록보관

생산이력

3년

재배

포장

인증신청전2년

간유기재배포

장

인증신청전1년

이상유기재배

포장

- -
경사도 15도이내

오염우려없는곳

농약

비료

⋅화학비료, 농약사용않고 재배 ⋅농약사용않고

⋅화학비료1/3

⋅농약, 화학비

료 1/2이하

⋅농약안전사용기준

⋅비료:적정기준

안전성

기준

다음만 허용기준치의1/10이하 허용

⋅바람에 의한 비산 및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기타불가항력적인 경우

허용기준치

1/2이하

식품위생법 7조의 농

산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

기타 - 미생물관리기준

표 3-11.  2003년도 시범사업 실시 현황

구    분 계 품  목 (농가수)

농협중앙회 10품목/173농가

딸기(38), 배(9), 복숭아(10), 사과(5), 수박

(14), 애호박(50), 양상추(1), 토마토(21), 풋

고추(20), 포도(5)

농수산물

유통공사
1품목/62농가 파프리카(62)

한국생약협회 8품목/52농가
구기자(10), 당귀(4), 산수유(7), 오미자(5),  

율무(2), 지황(3), 황금(9), 황기(12)

합   계 19품목/287농가

주: (  )내는 참가농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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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03년까지 식품분야(축산물 제

외) HACCP 적용업소는 148개 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체 74개업소, 

단체급식소 45개, 농림부 이관업소 29개소이다. 이중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5개소와 단체급식소 18개 업소는 위탁계약만료, 자진반납 

등의 이유로 지정취소되었다. HACCP의 경우 제조가공업체와 급식

소를 구분하여 규정을 이원화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6개 품목에 

대해서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6개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녹즙, 레토르트식품, 빙과, 냉동식품(만두, 피자 등)으로 2006~2012년

간 업종별 업체규모 분포를 감안하여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다. 

식품회수제(Recall System)는 업계 스스로 자사제품의 안전성에 책

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통 중에 있는 제품에 안전성이 확보되

지 않을 때 일간지에 회수광고의 게재와 더불어 스스로 해당제품을 

회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식품회수제도는 1996년 식품위생법에 근거

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실행건수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그 밖에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인증 기준으로 표준재배지침상

의 재배환경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표시제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정

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GMO 표시”와 “원산지표시”의 경

우 소비자가 농산물 구입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

는 사항으로서 안전성 관리에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즉, 원산지는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국내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

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에 달하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 선택시 국내산 여부가 중요한 선택기준이 된다. GMO 농산

물의 경우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위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갖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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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문제점

□ 단계별 안전성 조사 업무의 연계성 부족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는 유통단계에 따라서 업무가 분담되어 있

다. 즉, 생산단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통단계는 식약청(지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안전성 조사업무가 유통단

계에 따라 별도로 수행됨에 따라 교차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 검사결과에 대한 공유체계가 미흡하고 산지와 도매시장간, 

산지와 소비지간 안전성 조사 결과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리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측면에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통단계에서는 지

방식약청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간 조사주기, 조사점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사전협의나 사후정보공유 없이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책

임소재의 분산과 업무의 중복성은 부처의 역할분담이나 책임소재 

규명을 모호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부처

간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여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고, 부처간 떠

넘기기식 행정과 책임회피현상이 발생한다.

□ 안전성 조사목표치 설정 부재 

안전성조사는 생산 및 유통단계 등의 농산물 안전관리의 목표치

를 설정하지 않고 이루어져 소비자나 생산자에 대한 정책 홍보 등 

대응이 미흡하다. 안전성 검사의 부적합률은 안전성 관련 정책들의 

결과로 그 자체가 정책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안전성 관리정책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목표치 설정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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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률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부적합률수준을 1%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생산자재 및 재배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부족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안전성이 가장 우려되는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약수요량이 적어 업계의 전용농약개발 노력이 미흡하다. 

이들 작물의 범위가 다양하여 문제되는 병해충 파악이 용이하지 않

고, 재배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도 직권등록의 확

대를 용이하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생물농약, 생

화학농약 등 친환경농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기준 조차 마

련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는 2001년 저독 안전한 미생물농약 등록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생

화학농약, 천적생물 등 친환경농자재의 농약 등록기준 마련이 시급

하다.  

토양이나 하천 등지의 수은, 카드늄, 납 등 유해 중금속은 농작물

에 직접 흡수되어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강하여 오염된 토양이나 

하천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에서 500배 정도 많은 양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위해성이 매우 크다. 재배환경에 대한 안전성 관리는 

환경부,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으

나, 기관별로 사업목적이 다르고 각 사업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재배환경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 안전성 관리 기반 미흡

농산물 검사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담당인력 증원이 정체되어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에 관련한 정밀분석시설이 부족해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검사능력 제고를 



37

위한 인력 증원과 추적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비 보강이 필

요하다. 

또한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정시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가 관리되어

야 한다. 포장농산물의 경우 생산자 주소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곡류, 과실류, 과채류 등은 포장농산물 비중이 크다.10 반면 엽채

류의 경우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이나 

상당부분 산물형태로 생산자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소매

단계는 물론 도매시장 단계에서도 상장 이후 단계에서는 수거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적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실제 가락시장에 유통되는 엽채류 물량의 70~80%는 생산자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조사기관에서 표시 생산물 위주로 

시료를 수거함에 따라 생산자 표시 농가가 오히려 집중조사를 받게 

되어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안전성 관련 인증 확대 부진

친환경인증제도의 경우 인증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나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도가 낮은 수준으로 친환경인증의 종류

10 포장농산물 중 표준규격품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되며, 포장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때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

게 또는 개수, 산년(곡류에 한함),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

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반면 포장농산물 중에서 비표준규격품은 농

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에 분리되어 규

정된다. 비표준규격품의 표시사항은 제품명, 식품유형(별도지정), 업소

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별도지정), 유통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

는 용기⋅포장 제외),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별도지정), 기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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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로 조사된 바 있

다<표 3-12>. 또한 농산물, 가공식품, 수입식품 등 식품의 종류에 따

라서 관련  법과 제도가 분산, 규정되어 제도간 효율적인 연계가 되

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등도 신뢰성을 

하락시킨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GAP는 근거규정 및 재배관리지

침, 교육 및 훈련 등 시행기반 구축이 미흡하여 2004년 사업에 참여

한 350호 농가 중 20% 이상 농가가 중도에 포기하는 등 아직 사업

수행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GAP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위생관리가 필수요건인 수출농산물과 약용작물, 채소 및 과실류, 전

처리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민간기관의 자율적 운

영을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HACCP 모델의 경우 대규모 가공업체가 적용하기 유리하게 개발

되어, 추진실적이 부진하며 중소규모 업체에서 무리하게 적용할 경

우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

에 따라 차별화된 매뉴얼 개발과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표 3-12.  친환경인증 표시 4종류에 대한 인지 여부
1)

구분 응답수 비중(%)

안다 60 15.0

모른다 340 85.0

계 400 100.0

1) 친환경인증표시: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자료:이계임․최지현․김민정(2004).



39

□ 부적합품 제재조치 미흡

산지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될 때는 1단계 권고조치에 이어 이행하

지 않을 경우 2단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반면 소비지에서는 유예단계 없이 바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지와 소비지에서 부적

합품 발생시 제재조치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동일 농산물이 유

통단계에 따라 제도의 처벌기준이 상이하고 법률 운용상 모순되는 

측면이 나타난다. 특히 산지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될 경우 1차적으로

는 해당농가에게 고지하여 생산자 스스로 폐기⋅용도전환⋅출하 연

기토록 하고 있어 안전성 관리에 앞서 생산자 보호가 우선시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처리

를 위해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표 3-13.  올바른 표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     분 응답수 비중(%)

표시위반 시 사실공개 137 34.3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193 48.3

표시가 적정한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검사강화 55 13.8

업계의 자율적 관리 강화 9 2.3

주기적 홍보 및 교육 6 1.5

계 400 100.0

자료:이계임․최지현․김민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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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험정보교환

□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참여 부족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0년부터 농ㆍ소ㆍ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회는 소비자⋅생산자단체 등 민간단

체, 학계, 언론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며 10~20인으로 구성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조사과제 및 조사방법 선정, 과제별 실태조사, 정

책에 반영한 농산물 안전성 대책 확인 등이다. 2003년에는 본원과 

지방에서 총 8회 개최되었다.

명예감시원제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민간인 전문인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원산지표시 단속과 안전성 시료 합동채취 

등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감시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운영

되고 있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03년에는 2,585명 규모이다. 

2001년부터 자원봉사자 중 일부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농소정협의회와 명예감시원제도는 참여인원과 활동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본래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

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 

표 3-14.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실태, 2003
단위: 명(%)

구성원 2003년 투입 연인원수

소비자 생산자
자  원

봉사자
계 원산지표시단속 등 안전성시료합동채취

608

(23.5)

1359

(52.6)

618

(23.9)

2,585

(100.0)

7,645

(94.8)

421

(5.2)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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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구성에서 소비자 참여 비중을 높이고 정부 비중을 낮춤으로

써 소비자 참여효과를 높이고, 조사결과 등이 홍보⋅교육자료로 활

용되고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부처간 관련정보 공유체계 미흡

부처간 업무가 다원화된 상태에서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보의 공유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본원과 지원ㆍ출장소의 분석실 

간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이나 분석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실험실정보

관리시스템(LIMS)을 구축하였으나 농관원의 LIMS는 타기관과 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미흡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첫째, 안전성조사 내용의 교육 및 홍보, 둘째, 안전농산물에 대한 식

별 및 요리방법 교육, 셋째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한 소비자창구 

개설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나 현

재 해당 프로그램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식품

위해의 실제 가능성, 검사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 예방조치실태 설명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실행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생산자 대상 안전성 교육 프로그램 부족

농업인이 고령화․부녀화 됨에 따라 농약 살포시 안전 사용방법과 

출하시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농약사용교육 회수는 점차 감소하고 더욱이 교관요원들의 실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되어 교육효과가 상당수준 미흡한 상황

이다. 비료․농약 등 투입재 사용의 절감,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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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채소류 재배농가의 농약사용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약포장지

의 설명서를 정확히 지킨다고 응답한 농가(44.3%)와 농약지침서를 

참조하는 농가(28.7%)가 70% 이상이었으나, 설명서나 지침서를 참

조하지 않고 좀 더 살포하거나 관행대로 사용하는 농가가 아직 21%

에 달해 농약 사용 인식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협의 교관요원에 대한 농약전문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수시 반복적 실시하

되 작목반 단위의 집중교육을 통해 작목반이 현장에서 농약안전사

용을 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3-15.  농약 농도와 살포횟수 결정 방법

구     분 응답수 비중(%)

농약포장지 설명서 정확히 지킨다 74 44.3

농약포장지 설명서보다 좀 더 친다. 28 16.8

관행대로한다 7 4.2

농약지침서를 참조한다. 48 28.7

작목반 권유에 다른다 6 3.6

기타 4 2.4

합계 167 100.0

자료:최지현․이계임(2001).

2. 축산식품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농림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즉 수입을 포

함한 생산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식육판매점까지의 유통단계는 농림

부가 안전성을 책임 관리하며, 최종소비단계의 축산물 위생 및 안전

성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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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생산·가공·유통단계

농림부

∙축산식품 안전성정책 총괄·기획

국립수의과학검역소

∙수출입축산식품검사

∙시험연구․검사기법개발

∙모니터링 및 탐색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

∙사료검정

농진청 축산기술 연구소

∙축산물위생안전기술 개발

소비단계

보건복지부

∙일반식품 식품안전정책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물질 기준산정

지방청

∙안전성　

  검사

독성연구원

∙축산식품

독성 시험·연구

시 도

∙수거 및 단속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검사

시도가축위생시험소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축산가공품 성분·규격 　

및　위생검사

축산식품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기능은 분리되지 않은 채 수행

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련법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2.1. 위험평가

2.1.1. 현황

축산식품의 위험평가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축산식품의 위해성 여

부의 과학적 판단 역할, 위해요소의 기준설정관련 시험 및 연구, 기

준설정 등을 들 수 있다. 축산식품의 위험평가에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식약청)과 수의과학검역원(검역원)이 관여한다. 식약청은 본청에

서 잔류물질 기준을 평가하여 설정하고, 독성연구원은 축산식품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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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연구를 수행한다. 검역원은 질병방역, 병리, 세균, 바이러스 등 

질병연구, 미생물기준 설정업무를 수행하며, 위해물질에 대한 위해

시험 및 관련연구를 실시한다<표 3-16>. 

축산물의 잔류물질 허용기준(2004년) 설정내역을 보면 항생물질 

23종, 합성살균제 34종, 농약 87종 등 총 149종이 설정되어 있다.

검역원의 축산식품 위험평가 관련업무는 축산물의 위해요소확인, 

위해요소특성묘사, 노출평가, 위험특성묘사, 위해기준 검증과 평가관

련시험연구로 구분된다. 위해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위해

도는 주로 식중독 발생, 축산현장에서 이상 징후 등을 통해 확인한

다. 위해잔류물질에 대한 위해특성묘사는 주로 실험용 쥐에 위해물

질을 투여하는 방식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표 3-16.  부처별 축산식품의 위험평가 내용 

기    관
업  무  내  용

주무부처  수행기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방역, 역학조사 등 질병방역 연구

∙병리, 세균, 바이러스 등 질병연구

∙위해잔류물질(동물의약품, 환경호르

몬, 중금속) 위해평가관련 시험연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물질 기준 평가 및 설정

∙식품독성관련연구

표 3-17.  축산물 잔류물질허용기준 설정현황, 2004
단위: 종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 농약 기타 계

23 34 2 87 3 149

자료:수의과학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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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 허용기준(MRL)은 식약청에서 정하고, 미생물 기준은 검

역원에서 정하고 있다. 잔류물질 및 미생물 기준에 대한 검증은 주

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기준을 변경하거나 제정할 경

우 조정하는 것이 많고 이외는 선진국에서 기준을 제정․변경할 경

우 또는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999년 벨기에산 축산

물 다이옥신 오염 파동으로 축산물에서 다이옥신의 잠정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한 것이 그 예이다.

검역원의 위험평가와 관련되는 시험연구는 위해잔류물질 (동물용

의약품,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에 대한 시험․검사방법( 동물용의약

품 분석방법) 개발 및 사용실태 조사․연구와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실험과 축산물 중 잔류량 조사․연구 등이 해당된다. 

2.1.2. 문제점

□ 위험평가 기능 미흡

축산식품의 위험평가와 관련해서 잔류물질과 미생물조사사업, 독

성평가사업, 식품섭취량조사, 통계학적 위험추정 및 경제분석작업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표 3-18.  검역원 축산식품 위험평가업무의 당면문제

구 분 대 상 문 제 점

조사사업 잔류물질, 미생물 ∙통계적 표본추출 결여

독성평가사업 병원미생물, 환경호르몬 ∙장기독성(위험성)연구 미흡

식품섭취량자료 노출평가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부족

통계적 위험추정과 

경제분석
각종 조사분석 ∙통계․경제분석전문가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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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역원과 시․도가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잔류물질과 미생물

조사사업은 과학적․통계적 샘플링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검사

대상물질과 검사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검역원의 독성평가사업은 단기독성연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장기독성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제

가 되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E.coli O157:H7 등), 환경호르몬(다이옥

신 등)에 대한 분야는 장기독성연구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해 접근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에 대한 독성(위험) 연구는 거의 진행

되지 않고 있다.

식품섭취량 조사 결과는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rt)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조사당국인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긴밀한 협

의 없이 식품섭취량 조사가 실시되어 자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각종 조사결과와 독성 및 위험평가 자료를 통계학적으로 처리해

서 위험을 추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문통계인력의 부족

으로 일반적인 통계학적 지식에 의존해서 처리하고 있어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A농약으로 인해 국민 100명

당 1명이 질병에 걸린 확률은 1백만분의 1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도

출하는 위험평가 작업에 통계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위험평가

는 위험추정확률을 산출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성이 없으며, 위험추정

확률을 낮추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 편익이 산출되어야하나 경제성 

분석은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 설정방식의 불합리성 및 잔류물질 허용기준 설정 이원화  

우리나라 축산물의 항생제,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항목수는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등에 비해 많지만 미국이나 

CODEX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품목이 많아 국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기준설정이 되지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료에 포함된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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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려면 국내농약의 축산물 잔류성실험자료에 

기초한 기준설정이 되어야 한다. 

잔류물질 허용기준 설정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도 문제이

다.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은 검역원이 위해평가업무 

자료 및 잔류허용기준(안)을 식약청에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식약청

이 허용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잔류허용기준설정 이

원화로 인해서 기준설정이 늦어져 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표 3-19.  국별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설정항목수 비교, 2004
단위: 항목수

대상물질 한국 미국 일본 계

동물용의약품(항생제등)  57 111 25  35

환경오염물질(농약 등)  71 160  7  77

계 128 271 32 112

자료: 수의과학검역원.

2.2. 위험관리

축산식품의 위험관리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연관되어 있다. 주요 관련 업무는 사료의 검정, 방역, 안전성 검사이

며, 주요 위험관리제도로서는 HACCP, 회수제도(Recall System) 및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들 수 있다.

2.2.1. 현황

□ 법과 조직체계

축산식품의 안전성관리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림부가 주로 

관리하고 최종소비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감시업무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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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기관별 축산식품 위험관리업무 내용 

기 관
업무내용

주무부처 수행기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ㆍ개정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출입ㆍ검사ㆍ수거

∙수입축산물 검역

∙동물용의약품 관리

∙ 가축방역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검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시ㆍ도
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 작업장,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출입ㆍ검사ㆍ수거

∙가축방역

표 3-21.  축산식품의 단계별 안전성관리기관 및 적용 법률

생산 및 도축단계 수입단계 유통․소비단계

국

내

산

신선

수의과학검역원

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가공처리법)

-

수의과학검역원

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가공처리법)

가공품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

수의과학검역원

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수

입

신선 -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의과학검역원

가공품 -
수의과학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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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수입)․도축단계까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주로 적용되고, 

유통․소비단계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축

산가공품은 육의 함량이 50%이상일 경우 농림부가, 50% 미만일 경

우는 식약청이 담당한다.

□ 사료검정

사료검사는 사료를 통해 유해성 물질이나 유해 미생물 등이 동물

에게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료제조, 수입, 판매업체를 대상

으로 실시한다. 수입신고 대상 사료 중 국내 처음 수입되거나 국내

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사료 등은 검정을 받아 합

격한 것만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료검정업무는 1998년부터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는데

검정항목은 잔류농약(다이아지논, 파라치온 등), 유해물질, 미생물․

광물질(아플라톡신B1, 살모넬라, 납, 수은 카드뮴 등), 동물용의약품

(설파메타진, 아연바시트라신) 등이다.

□ 가축방역 관리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업무는 국경검역, 국내방역, 방역기술개발의 

세 분야로 구분된다. 방역업무는 가축위생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예방조치로서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방

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축방역업무는 검역원, 시도 및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위생

방역본부(사)에서 담당한다. 검역원은 방역정책의 수립, 질병진단, 

검사 및 연구개발, 시ㆍ군기관은 현장방역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 

정부는 1997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HACCP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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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부터 2003년 7월까지 모든 도축장에 대해서 도입을 의

무화하였다.11 가공장은 희망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도축장은 소, 돼지, 닭에 대해서 적용하며, 식육가공품은 햄류, 소시

지, 포장육, 유가공품은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자연치

즈 등에 적용하고 있다. 2004년 11월 현재 총 297개 축산식품 관련

사업장에서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표 3-22.  HACCP 적용 사업장 현황, 2004. 11 기준
단위: 개소

도축장 식육가공공장 유가공공장 계

125* 140 32 297

＊2004년 9월 기준 소․돼지 84, 닭 36, 오리(비고시대상) 1개소.

표 3-23.  육류의 단계별 안전성 검사체계

생 산 도 축 도소매

주요

업무

사료의 안전관리

가축방역

출하전 생체잔류조사

탐색조사

도축후지육잔류검사

미생물검사

잔류검사

미생물검사

기준 농림부고시
잔류허용:식약청장 고시

검사방법:농림부고시
식약청장 고시

장소 농장 도축장, 식육판매점 기타판매처

관리

기관

농림부, 시․도(사료검사)

농산물품질관리원(사료검정)

수의과학검역원(방역)

시ㆍ도(방역,출하전잔류조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

수의과학검역원(탐색)

시ㆍ도(잔류,미생물)

식약청: 육류, 

식육 50%이내 

가공품

시도: 식육 50% 

이상 가공품

11 축산식품에 대한 HACCP는 축산물작업장에서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HA)한후 주요단계에 중요관리점(CCP)

을 설정하여 중점관리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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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검사

축산물 안전성검사는 생산단계, 도축단계, 판매단계로 구분된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장에서의 가축방역, 사료 검사 및 출하전 생체잔

류검사가 실시되며, 도축 이후에는 도축장과 판매장에서 잔류검사, 

미생물검사, 탐색조사 등이 실시된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위해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정규

검사(모니터링)사업은 주로 시․도에서 수행한다.12 잔류물질검사는 

모니터링검사, 규제검사, 탐색조사로 실시되며, 미생물검사는 모니터

링검사와 탐색조사로 구분된다.13 잔류검사 결과 항생물질 등의 잔

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축산농가는 3개월간 규제대상

이 되며, 연속 위반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표 3-24.  육류 안전성 검사 실적, 2003
단위: 건

구 분
잔류검사 Ⅰ

(간이+정밀)

잔류검사 Ⅱ

(규제검사)

미생물검사

(모니터링)

쇠고기 16,592 8,070 38,966

돼지고기 32,405 3,521 42,997

닭고기
오리
산양

17,972
1,256
  512

-
-
-

18,304
4,266
  594

합계 103,769 11,591 105,036

자료:농림부.

12 정규검사를 모니터링으로 표현하는 것은 100%검사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모니터링 검사로 될 수밖에 없어 정규검사로 표현한다.
13 규제검사는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또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일종의 표적조사이다. 탐색

조사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검사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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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육류의 잔류검사(모니터링)는 103,769건, 규제검사는 

11,591건으로 검사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생물(모니터링)

검사는 총 105,036건 실시되었다. 잔류물질 검사결과 쇠고기 위반율

이 0.4%로 가장 높았고 돼지고기는 쇠고기의 1/2 수준이다.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상의 문제가 있거나 위반내용이 반복되는 

문제축산물의 검사를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축산물(식육, 식용란, 원유), 축산물가공품(식육, 유, 알), 문제축산물

이다. 유통단계의 수거검사는 검역원이 담당하는 중앙수거검사와 시

도에서 담당하는 지방수거검사로 구분된다. 최근 사전적 식품위생관

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사후관리 성격의 수거검사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수거검사에 따른 부적합비율은 1998년 이후 대체로 감

소추세에 있다. 

표 3-25.  육류 안전성 검사 위반율 현황, 2003
단위: %

위반율
잔류검사

(모니터링)
규제조사

미생물검사

(모니터링)

내역

 소: 0.4

 돼지: 0.2 

 닭: -

-

 일반세균수:0.37

 대장균수:0.39

 살모넬라균:0.61

평균 0.13 0.8 0.46

자료: 농림부.

표 3-26.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비율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9 1.1 0.7 0.5 0.3 0.4

자료:국립수의과학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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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등 제재조치

잔류물질을 위반한 축산농가나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법을 위반한 

도축장, 가공공장, 판매장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양하다. 잔류물질

을 위반한 농가의 경우 3개월간 지정하여 규제검사를 계속 받는데 

연속으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79조).

도축장, 가공공장, 판매장의 경우는 위해행위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영업정지,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경미한 식품안전 

및 위생조치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

정부는 2004년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취하기위해

서 단계별로 추적 또는 소급이 가능한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

(traceability)을 도입키로 결정하고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다. 이 제도는 출생에서 도축까지의 가축식별시스템과 도축에서 

최종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 개체식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추

적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 위해축산물 회수제도

우리나라에서 식품회수제도(Recall System)는 1996년 식품위생법

과 1999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2004년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위해축산물 자발적 회수제도가 신설되는 등 위

해축산물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을 국민



54

에게 알리고 해당 축산물을 자진이든 강제든 회수․폐기하는 조치

가 취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해가 소규모이면 압류․폐기조치하

고 위해가 대규모이면 회수 또는 유통중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표 3-27.  위해축산물 회수 등 조치내역

구 분 조 치 권 자 근 거

압류․폐기

강제회수

자진회수

유통중지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영업자

농림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36조 1항

∙법 36조 2항 및 농림부령

∙농림부령

∙법 42조

2.2.2. 문제점

□ 식육가공품 관리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식육가공품은 식육함량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농림부와 보건복지

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분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

여 시․도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다.

식육함량 50%의 적용은 ｢식품공전｣상의 식품분류에 따른 것으로 

식육함량이 50% 이상인 제품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한다는 조항

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그 밖의 가공품(50% 미만)을 식품

으로 구분하여 식약청 소관사항으로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관리주체가 명

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 시도에서는 소관업무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여 안전관리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식품위생검사 인력 부족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는 농장과 도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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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검사를 강화해야 하나 검사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도축검

사수행이 어렵다. 검역원의 경우 검사부내의 연구인력을 제외하면 

10여명에 불과하고 지원의 전문인력을 포함해도 50여명에 불과하다.  

 최근 HACCP 도입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후관리 등 검사수

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수행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도축장 검

사인력은 1명 미만으로 미국 등 선진국 3~4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위해물질 관리 목표지표 설정 미흡 

안전성관리정책의 목표설정이 미흡하다. 잔류물질 위반율은 해마

다 등락이 심하지만 잔류물질위반율에 대한 목표설정은 농약과 마찬

가지로 안전성 관리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유통단계에서 식육의 잔류 및 미생물 검사 미흡

육류는 부패가능성이 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해요인이 증가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해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계별 검사가 필

요한 품목이다. 시․도, 검역원의 안전성 검사는 주로 농장과 도축

장에서 집중되고 도축 이후 단계 검사는 상대적으로 검사비중이 크

게 적은 실정이다. 특히 “2004년 축산물위생지침”에는 식육 및 포장

육의 잔류물질과 미생물검사가 제외되어 유통단계의 감시가 축소되

는 경향이 있다.

표 3-28.  식육수거검사항목 변화 비교

2003년 2004년

검사

항목

∙잔류물질(항생물질 등)

∙미생물(대장균, 살모넬라 등)

∙휘발성염기질소(부패여부확인)

∙수분검사(수분강제주입여부확인)

자료:농림부, ｢축산물위생감시지침｣,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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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적정모형 개발 미흡 

2003년까지 HAACCP 도입 의무 사업장인 도축장의 적용비율은 

70%에 머물고 있으며, 식육가공 공장의 경우 6%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도입실적이 부진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요망된다. 

현재의 HACCP모델은 대규모 가공업체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있으

나, 가공장의 2/3가 종업원 10인 이하의 중소규모이기 때문에 무리

하게 적용할 경우 과잉투자나 운용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력추적관리제도 개념 정립 미흡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두 관점에서 정의된다. 첫째, 합법적인 목표

로서의 이력추적(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조치)과 식품위험

관리 목표로서의 이력추적(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이다.

표 3-29.  HACCP 적용 사업장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도축장 식육가공 공장 유가공 공장

총사업장(A)1) 176 2,315 166

적용사업장(B)2) 125 140 32

적용비율(%) 71.0 6.0 19.3

1) 2002년 12월 기준, 2) 2004년 11월 기준.

자료:농림부.

표 3-30.  가공장 종사인원규모별 분포
단위: %

5인 이하 6-10인 10인이상 계

54.8 19.4 26.0 100.0

자료: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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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수입국인 유럽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표시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후자는 미국을 위시한 농산물 수출국

과 개발도상국가들이 지지하는 개념으로서 식품에 위해가 있을 경

우에만 제품을 추적(Product Tracing)하고 식품에 위해가 없는 경우 

표시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의 요구는 불필요하다는 견해이

다.

합법적인 목표로서의 이력추적관리제도 개념은 TBT 협정에 기재

된 정당한 목표로서 허위행위를 방지하고 식품의 공정한 무역행위

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식품위험관리 목표로서의 

제품추적(Product Tracing) 개념은 사람에게 위해가 확인된 경우 해

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요소로서 위해에 대해 적정보

호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소의 생산․도축․

가공․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추적 또는 소

급하여 원인규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시행되므로 전자의 이력추적

관리제도에 가깝다. 그러나 시행 여건상 단기적으로는 제품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록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

가 바람직할 것이다.

□ 위해축산물 자진회수제도 활성화 부진

2004년부터 축산물에 대한 자진회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도입취

지는 영업자 중심의 자발적 회수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러나 자진회수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진회수제의 

실효성이 낮다. 미국의 경우 자진회수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압류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자진 회수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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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한국과 미국의 식품회수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회수형태
자진회수(자발적 회수)

강제회수(회수명령)
자진회수

회수공표 영업자 영업자

회수책인 영업자 영업자

감독조직

식약청: 일반식품

검역원: 축산식품

식약청(FDA): 일반식품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청(FSIS): 축

산식품

벌칙조항 강제회수:징역 또는 벌금 
자진회수거부시 법원에 압류권한 

부여 요청

회수사례
식약청: 1건(자진회수)

검역원: 4건(강제1, 자진3)

FDA: 3,248건(86∼99)

FSIS: 515건(84∼99)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표 3-32.  축산물 회수현황

리콜형태
리콜대상

사유 기간
품목 회사명

강제적 소시지 미국 손애플베리 리스테리아균 오염 1999. 1∼2

자발적 베이컨 제일제당 리스테리아균 오염 1999. 7

자발적 돼지고기 벨기에 다이옥신 오염 1999. 6∼2000. 7

자발적 소시지 제일제당 리스테리아균 오염 2000. 10

자발적 전지분유 서울우유 황색포도상구균 오염 2001. 3

자발적 햄소시지 미국 Bar-S식품 리스테리아균 오염 2001. 4

자발적 조제분유 파스퇴르식품 대장균 오염 2001. 7∼8

자료: 농림부.



59

□ 잔류물질위반농가 제제조치 미흡 

잔류물질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휴

약기간 준수 지도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며, 계속 위반시 100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일

부 위반농가는 다른 도축장에 타인명의로 출하하는 사례도 있어 보

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2.3. 위험정보교환

2.3.1. 현황 및 문제점

□ 위생 감시분야의 소비자 참여 유인 부족 

검역원과 시․도는 소비자상담실 및 부정․불량축산물고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추

진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미

흡하다.

2004년부터 시행중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제도는 아직 활성화되

지 못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의 위생감시 참여를 제도

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정책홍보의 부족

식품안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는 소비자 및 유통참가

자에게 안전성 관리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농산

물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축산

식품 안전관리의 대표적인 시책인 HACCP의 경우 소비자 인지도조

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6%정도만이 알고 있어 홍보강화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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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HACCP표시에 대한 소비자 가구 인지도

구분 응답수(명) 비중(%)

모른다 337 84.3

들어 본 적이 있다  50  12.5

잘 알고 있다  13   3.3

계 400 100.0

자료:이계임․최지현․김민정(2004).

□ 안전성 관련정보의 공개 및 정보교환 프로그램 미흡 

축산식품의 검사항목과 검사건수의 확대, 낮은 위반율 등은 선진

국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으나 잔류검사, 미생물검사 등 안전성검사 

관련 세부실적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잔류물질위반농가에 대

해서는 실명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도축장, 가공장, 판매업 등 업체

는 위반시 실명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위험관련정보는 일방적인 의견전달 또는 의견수렴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축산물위생

심의위원회나 업종별 간담회는 각각 연 4회 이상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 양축농가의 식품위생 및 안전의식 미흡 

잔류물질위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생원인의 약 50%가 축

산농가의 휴약기간 미준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가축위생 

및 식품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표 3-34>. 

이는 축산농가의 휴약기간에 대한 낮은 인지로 항생제 등의 약품이 

오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결과 휴약기간을 모르

는 농가의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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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국내산 식육의 잔류위반원인 
단위: %

구분 2001
1)

구분 2002
2)

2003
2)

휴약기간 미준수

불법약제사용

사료오염

기타

54.5

27.3

9.1

9.1

휴약기간 미준수

비육후기사료급여

권장량초과투여

기타(원인불명)

63.0

5.5

1.5

30.0

48.9

14.0

 0.5

36.6

계 100.0 계 100.0 186

1) 최지현․이계임(2001), 2) 수의과학검역원 조사.

표 3-35.  휴약기간 인지 여부

구분 응답수(명) 비중(%)

잘 안다  42  39.6

조금 안다  32  30.2

잘 모른다  26  24.5

전혀 모른다   6   5.7

합계 106 100.0

자료: 최지현․이계임(2001).

농가의 사육위생 및 식품안전의식고취를 통해 생산단계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방법, 가축위생관리, 사료관리, 출하전 사전검사 등에 대한 교육

이나 홍보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 대상 식육 안전 교육 프로그램 부재

안전하게 축산물을 먹을 수 있는 요령, 보관방법 등에 대해 안내 

책자나 매체를 이용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

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결정적으로 축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

는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대폭적인 소비 위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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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

되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쇠

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기관간 식품검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미흡

축산식품의 안전성검사를 담당하는 검역원, 식약청, 시․도가축위

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등을 교차검

사하고 있으나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차원에서만 관리하고 

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D/B는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축산식품

의 품목별 검사 등의 공동계획을 수립할 때 기관간 협의를 통해 조

정하는 기능이 미흡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수산식품

수산식품의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생산단계는 해양수산부, 가공․유통․판매는 보건복지부가 안

전성을 책임 관리하며, 수입관련업무 중 일부(수산물의 검사)는 보건

복지부 위탁으로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3.1. 위험평가

3.1.1. 현황

수산식품의 위험평가업무는 잔류물질의 허용기준 설정과 독성시

험연구, 수산약제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이 포함된다. 식약청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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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 위생관리업무 총괄

∙일부수입검사(원료 및 단순가공품)

∙국내수산물 품질관리(생산․출하)

∙수출 및 정부비축수산물 검사․검역 

∙이식용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품 위생연구(위해물
질 및 검정방법 등) 

∙해역위생관리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내수산물 품질관리(유통단계)

∙수입수산물 검사․검역(고차가공품)

시․도 및시․군․구

(보건위생과)
∙국내수산물
  품질관리(유통단계)
∙수산물안정성행정업무

(해양수산과)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수산물유통업무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수산물 유통·가공·안전성 관리

∙수산물 위생관리업무 총괄

표 3 -36.  부처별 수산식품의 위험평가 내용 

기    관
업  무  내  용

주무부처  수행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용 약제 안전사용기준 설정

 ◦해양생물독 연구

 ◦위해평가관련 시험연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물질 기준 평가 및 설정

 ◦식품독성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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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의 허용기준설정업무를 담당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

산과학원)은 수산약제 안전사용 기준설정, 해양생물독 연구, 위해물

질에 대한 위해시험 및 관련연구를 실시한다.

2004년 현재 수산물의 잔류물질 허용기준은 항생항균제 8종, 중금

속 3종, 총 11종이 설정되어 있다.

3.1.2. 문제점

□ 잔류물질 기준설정 등 위험평가시스템 취약

최근 양식 수산물의 항생제 사용 증가, 위해식품의 수입 차단과 

수출수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평가체계구축이 요구된다. 즉, 다양한 종류의 항생물질에 대한 잔류

기준설정, 분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산물의 항생물

질 위해시험연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기법을 개발해

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하나 전담인력과 시설 미흡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잔류물질의 기준설정을 위한 1차 시험연구

를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해야 하나, 전담인력이 2개팀 10여명에 불

과해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응한 위험평가체제가 취약하다. 

표 3-37.  수산물 잔류물질허용기준 설정현황, 2004
단위: 종

항생항균제 호르몬 농약 중금속 계

8 - - 3 11

자료: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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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설정 이원화  

농산식품 및 축산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산식품도 잔류물질 허용기

준 설정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렵고 부처간 협

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3.2. 위험관리

수산식품의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과 수산물품질

관리법이 적용되며, 출하이후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수산물품질

관리법은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에 주로 적용되며, 수입수산물(고차

가공품) 및 국내유통 수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이 관리된

다. 수산물의 위험관리업무는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내수용검사, 수

출입검사와 감시 등이 해당된다.

표 3-38.  기관별 수산식품 위험관리업무 내용 

기 관
업무내용

주무부처 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출입수산물 검역

∙수출 및 수입(원료 및 단순가공품)수

산식품 검사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고차가공품)수산식품 유통 안전

관리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저장 및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수입(고차가공품)수산식품 유통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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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현황

□ 안전성 검사 

수산물 검사는 정부비축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국내소비용 수

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로 구분된다. 정부비축용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로 이루어진다. 국내

소비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는 검사신청이 있을 경우에 검

사를 할 수 있다.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목표로 하는 안전성 조사의 경우 

생산단계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수검원)에서, 저장 및 

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은 시․도 지자체에서, 유통단계 조사는 식품

의약청에서 기획수거검사로 이루어진다.

2003년도 내수용 검사실적을 보면 총 건수는 666건이며, 불합격율

은 0.3%로 낮았다.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는 6개항목에 23종의 수산

물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건수는 항생물질이 64%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고 중금속 16%, 식중독 1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9.  용도별 내수용 검사 실적, 2003
단위: 톤, 천원

용도
총 검사량 불합격량(불합격률, %)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랑 금액

국내소비 269 1,111 7,509,320 0 0 0

정부비축 397 18,933 42,268,323 3(0.8) 147(0.8) 142,150

합계 666 20,044 49,777,643 3 147 142,150

자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연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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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약청이 주관하나 원어와 단순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한 수산동식물은 해양수산부로 검사를 위탁하

여 수검원의 13개 지원에서 검사를 담당한다. 2003년도 수산식품검

사실적을 보면 수검원이 수산식품수입량의 89%를 검사하였고, 고차

가공품인 11%는 식약청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납 꽃게사건 이후 수입전 위생 안전확보를 위해 부적합실

적이 많은 중국, 베트남 등과는 별도의 위생협정을 체결하고 수입검

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한중위생약정에 2003년도 

중금속항목을 추가했다. 2004년 4월부터는 수입활어의 선통관제도를  

선검사 후통관으로 전환했으며, 어류 및 갑각류의 항생물질항목을 2

개 추가하였고 뱀장어와 마른새우를 검사품목에 추가하였다.

표 3-40.  200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조사항목 대상품목 계획 실적 비율(%)

6개 항목 23종 800점 812점 102

항생물질

(옥시테트라 

싸이클린)

넙치, 송어, 메기, 미꾸라지, 대하, 

가물치, 뱀장어,농어, 돔, 조피볼락, 

은어, 잉어, 향어, 산천어 

511 516 111

항생물질

(옥소린산)
가물치, 뱀장어 35 40 114

중금속

(수은, 납)

굴, 바지락, 동죽, 진주담치, 피조개, 

개조개, 가무락조개, 꼬막
128 128 100

식중독균

(장염비브리오)
낙지, 넙치, 돔, 대하 72 72 100

마비성패독

(PSP)
굴, 바지락, 동죽 50 50 100

복어독 까치복 4 4 100

자료: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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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에 대한 위생관리인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

당하며, 어류, 패류, 해조류, 담수어 등에 대해 지역 및 계절적 특성

을 고려하여 집중 수거․검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기획조사로 실시하며, 매월의 정기 검사는 수검원 지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수산물검사는 1998년 수출업체 요구에 의한 희망검사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미국, 일본, EU는 위생협정이 체결되어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2003년 수출수산물 중 검사비율은 23%에 달한다.

3.2.2. 문제점

□ 법 및 관리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생산단계는 해양수산부 및 수검원, 저장 및 출하전 단계는 시․도, 

유통단계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수산식품위생관리

가 이관되고 이는 다시 시․도(시군구)로 업무위임이 이루어져 수산

식품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출입 수산물의 검사기준을 보면 수출수산물에는 수산물 품질관

리법, 수입수산물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됨에 따라 검사업무가 일관

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제재조치 부재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검원은 

항생제 등 잔류물질 안전사용을 위반한 양식장을 적발해도 시․도

와 달리 사법권이 없어 벌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중금속이나 식중독세균 등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용도폐기나 용도전

환 등의 권고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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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문제로 인해 산지에서 위해요인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

운 실정이다.

3.3. 위험정보교환

□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간 정보교류 미흡

수산물 안전성 조사기관은 수검원, 지자체, 식약청 등으로 다원

화되어 있으나, 상호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수산물위해 기준 설정 및 방법 등의 자료 D/B구축을 담당하

는 수산과학원과 수검원, 식약청간의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 전문

교육실시 등이 부족하여 평가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 소비자와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미비

정부의 수산물안전정책 홍보프로그램 제작이 미흡하며, 소비자가 

수산물안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효과를 충분히 높이지 

못하고 있다.

□ 유통단계별 종사자 인식 격차

수산물 위생관리 핵심사항중의 하나는 유통단계별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교육이다. 유통단계별 종사자 간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확대로 비위생적 취급

으로 인한 수산물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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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식품 

수입식품의 안전성관리체계 평가는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험관리와 위험정보교환에서의 당면문제

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4.1. 위험관리

□ 위험관리업무의 분산 다원화로 효율성 저하

수입식품 위험관리업무는 품목에 따라 단계별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신속성, 능동성, 일관성이 결여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축산식품의 경우 수입 및 가공유통단계는 농림부, 

소비단계는 식약청 및 시도, 수산식품은 생산단계는 해양수산부, 가

공유통이후는 식약청 및 시도로 각각 검사 등 위험관리업무가 이원

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다.

표 3-41.  수입식품의 유통단계별 위험관리

농산물 및 가공품 축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 집행 정책수립 정책 집행

수입단계 식약청 국립검역소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가공‧

유통단계
식약청

식약청,

지자체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식약청

식약청

지자체

소비단계 식약청
식약청

지자체
식약청

식약청,

지자체
식약청

식약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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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제 미비  

EU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해 생산단계에

서부터 위생관리기준 설정과 점검 등 사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서 수출농수산물에 대해 사전검사를 

시행하지만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부터 위해식품 수입가능성이 

높아져 이들 국가와 위생협정을 체결했는데 검사대상 위해물질을 

추가하여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4.2. 위험정보교환

□ 수입식품 안전정보망 구축 미흡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은 모두 독자적으로 관세청 및 산하기

관만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수평적인 정보공

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 및 

부적합 이력 수입업체 관리 등 검사 동향 파악이 어렵다.

□ 수입식품의 위해성에 대응한 국산홍보전략 미흡 

정부는 외국에서 BSE와 같은 위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산의 

안전성을 잘 홍보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BSE가 발생한 후 국내에서는 BSE가 발생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에 쇠고기 소비량은 37% 감소하고 가격

은 4.7% 하락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BSE 발생 직후 소비가 오히

려 줄지 않았고, 가격도 공급량 부족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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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5.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종합평가

앞에서 위험분석 틀에 입각하여 평가한 식품별 안전관리체계의 

당면 문제점을 쟁점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 식품안전 근거법의 일관성 결여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와 관련해서 근거법령이 

대체로 식품위생법과 관리부처의 해당법률(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

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로 다원화되어 있다. 즉 품목의 

성격(신선,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유통단계(수입, 수

출,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구조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5.2. 위험평가 기능의 취약

최근 가장 위협적인 위해요인인 BSE과 조류독감에 대해서 독성․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위해논란

이 계속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 등에 대해서도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식약청, 검역원,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등의 기관이 식품 위

험평가관련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담부서

가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평가기능과 관리기능이 동일 조직내

에서 수행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기능 수행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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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품목별․유통단계별 안전성 관리기관 및 적용법률

구 분
안전성 관리

생산단계 수입단계 유통단계

농

산

물

국

산

신선품

농림부 농관원

(농약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식약청

(식품위생법)

가공품
식약청

(식품위생법)
-

식약청

(식품위생법)

수

입

산

신선품 -
식약청

(식품위생법)

식약청

(식품위생법)

가공품 -
식약청

(식품위생법)

식약청

(식품위생법)

축

산

물

국

산

신선품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사료관리법)

-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가공품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수

입

산

신선품 -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가공품 -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수

산

물

국

산

신선품
해양수산부 수검원

(수산물품질관리법)
-

식약청

(식품위생법)

가공품
농림부 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

식약청

(식품위생법)

수

입

산

신선품 -
식약청

(식품위생법)

식약청

(식품위생법)

가공품 -
식약청

(식품위생법)

식약청

(식품위생법)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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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식품 위해기준 설정 미흡

현재 모든 농수축산물은 수많은 위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

한 위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인간이 얼마나 섭취하면 안전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위해물질의 잔류물질허용기준(MRL)이다. 잔

류물질허용기준은 사용하는 약품이나 농약, 방출되는 중금속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준설정의 확대가 요망된다. 기존의 농약, 중금속, 항생

물질, 호르몬 등 잘 알려진 위해물질외에도 병원성 미생물이나 환경

호르몬(다이옥신) 등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기

준설정이 필요하다.

5.4. 기관간 공조체계 부족   

식품안전성관리는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

리주체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시․도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안전성관리를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검사 등 감시업무는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조율이

나 사후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시․도와 식약청, 검역원과 시․도, 식약청이 교차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전업무조율이 부족해 해당감시기능에 공백이 발생하

고, 역으로 과다한 감시가 수행되고 있다.

5.5. 선진형 위험관리수단 정착기반 미흡

최근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요

소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은 2000년부터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소형 

도축 및 가공장에 대한 모델 개발, 사후관리 철저 등이 과제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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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 및 전처리 단계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GAP제도

는 아직 시행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급속히 추진

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우선 쇠고

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어느 수준까지의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없다.

5.6. 식품정보 공개와 소비자 참여 장치 미흡

소비자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위험관련정보

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검사실적

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히 위험평가와 

관련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나 홍보에 직접 참여토록 

유도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 명예감시원제도는 관주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비자단체의 참여도 기획성격

의 단발적인 시도에 그쳐 지속적인 참여확대가 요구된다. 

5.7. 체계적 교육 및 홍보 미흡

생산자조사결과 아직도 생산자의 안전농축수산물생산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산지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생산자

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의 안전식품 선택 요령, 조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정책효과를 충분히 높이

지 못하고 있다.

5.8. 식품안전관련 통합정보망 구축 미비

위해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위생안전감시를 위해 통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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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나 현재 개별 기관별로만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다. 생산(수입)-유통-소비 단계의 위생감시는 범부처 차원에서의 

식품안전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이다.

표 3-43.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당면과제 요약

구분 법체계 조직 및 인력 제도운영

위험

평가 ∙법률 이원화

 -식품위생법과 타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 일관된 근거법에 

의한 식품 안전 위생 

관리 수행 어려움

  ⇒ 정책 비효율성

∙평가기능의 취약

 - 시험연구기능 미흡

 - 인력 및 조직 취약 

 - 평가/관리기능 미분리

∙위해물질 기준 설정 미흡

 - 기준설정 확대

 - 신종 위해물질 기준설정

위험

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부족

 - 감시 책임소재 미흡

∙선진안전관리시스템

  정착기반 미비

 - HACCP, GAP

   Trceability

∙수입식품 사전 검사

  체계 미흡 

위험

정보

교환

∙소비자 참여장치 미흡

∙정보 공개 미흡

∙소비자참여/홍보

  프로그램부족

∙생산자 교육 홍보 부족

∙통합정보망 구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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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진국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이장에서는 주요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변화 배경과 세계 

식품 안전관리원칙의 동향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변화의 세부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1. 세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변화 배경

세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큰 변화는 광우병 등 인간에게 치명적

인 타격을 주는 위해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시각에서 유럽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럽에서 1985~86년 비육우사육에 “합성 소성장홀몬제(BST)”의 

사용이 밝혀지고 BSE가 인체에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일 수 있다

는 주장이 제시되면서 식품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EU에서는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의 위생

관리가 식품안전성 확보의 관건이라는 전통적 개념이 무너지고 “농

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여 사료생산 

및 원료생산단계의 품질관리와 보증 없이는 식품안전성은 확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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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양병우 등 2004a).

1996년 광우병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유럽에서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EU 위원회는 1997년 ｢식품법녹서(Green Paper on Food Law)｣

와 ｢소비자건강 및 식품안전｣보고서에서 식품안전정책의 정책방향

을 제시하였다. ｢식품법녹서｣에서는 ① 농산물도 제조물책임제도

(PL)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② 모든 식품에 HACCP제도를 적용하며, 

③ 건강표시 및 영양표시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④ EU식품법과 

WTO의 SPS 및 TBT협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

다. ｢소비자건강 및 식품안전｣보고서에서는 식품안전정책이 투명하

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우수한 내용을 담아야한다

는 3대원칙을 제시하였다.

EU는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사고의 발생과 

영국에서 시작한 광우병의 유럽 확대되자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제

도개혁안으로서 2000년에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

를 발표하고 구체적 제도개혁의 원칙을 제시하였다.14 ｢식품안전백

서｣는 현재의 모든 EU 식품안전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광우병 확산과 EU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새롭게 기구를 개편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식품안전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영국은 1986년 최초로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광우병의 치명적인 인명피해 증거가 제시되면서 식품안전문제가 정

치 이슈화되었다. 1998년에는 식품안전백서에서 통합된 식품안전관

14 식품안전백서의 식품안전성확보원칙은 ①종합적이고 통합적 접근방식 

채택(farm to table), ②푸드체인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명시,③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④효과적 식품정책 수행, ⑤위험분석체계 도

입, ⑥예방주의원칙 적용, ⑦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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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구인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의 설립을 공표하

고 식품안전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도 2001년 BSE 발

생으로 행정대응을 위해 BSE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03년에 ｢식품

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독립적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

회를 발족시켰다.

2. 세계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원칙

2.1. 푸드체인 일관관리원칙

‘푸드체인 일관관리원칙(Fam to Table)’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 식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푸드

체인의 식품위해요소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식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인이 존재하고, 유

통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추가되므로 단계별로 발생하

는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정보전달체계구축을 통해 식품

안전을 통합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단계별 안전관

리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별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해야 함

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이 원칙에 입각한 안전성관리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생산

에서부터 수확후 전처리단계까지의 안전성 일관관리제도는 우수농

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를 들 수 있으며, 가공

단계의 식품위해요소 관리제도로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과 우수제조관리제도(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가 있다.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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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arm to Table 관련 안전성 관리제도 

생산 수확후 처리 가공 유통․판매 소비

GAP

HACCP,GMP

GHP

RECALL

TRACEABILITY

위생관리제도(Good Hygienic Practices: GHP)가 있으며, 최종소매 및 

소비단계에는 회수제도(Recall System)가 시행되고 있다. 푸드체인의 

모든 단계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는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가 있다.

2.2. 위험분석체계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험분석체계(Risk Analysis System)’는 

위험 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15 위험

분석의 기본원칙은 첫째, 위험관리와 위험평가기능을 분리하여 식품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둘째,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제고시키며, 셋째,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위험평가기준과 규격

을 설정하여, 넷째, 위험분석 관련자들 간의 신속하고 공정한 위험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3. 사전예방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식품으로 인한 건강위해

가 심각하거나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15 위험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2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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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는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개념

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CODEX와 EU는 위해가능성이 과학

적으로 상당 부분 입증된 유해물질(예: 광우병, 다이옥신)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식품(예: 

GM식품)은 과학적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GM식품은 EU, 일본 등에서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

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3. 선진국 식품안전정책과 관리행정체계의 특징

3.1. 선진국 식품안전정책의 특징 

3.1.1. 모든 푸드체인 안전성 확보 

모든 푸드체인에서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이나 호

주는 생산단계에서의 위생관리에 역점을 두고 GAP나 HACCP 시행

에 역점을 두어 온 반면에 EU는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에 주력하고 

모든 회원국이 2005년 1월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 제

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일본도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쇠

고기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품목별로 유통단계에 따라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위해요소의 전후방

추적이 불가능하여 위해 발생의 적절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3.1.2. 과학주의에 입각한 정책 수행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식품위험관리를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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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분석원칙을 도입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1990년대 BSE, 다이옥신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후처방적인 대응이 한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위

험분석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위험평가

등 위험분석체계에 대한 개념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3.1.3. 이해당사자의 책임 강조

식품안전성관리에는 정책담당자, 소비자, 생산자, 제조업자 등 이

해당사자들이 관여한다. 이들 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

각각의 해당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

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자는 생산단계, 제조업자는 가공단계, 유통업

자는 판매단계, 정책담당자는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 조리 등의 책임을 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필요조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으로부터 유래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제정 예정인 ｢식품안전기본법｣(가칭)에 이해당사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3.1.4. 소비자 신뢰 제고 강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면서 식품첨가제가 증가

하고 산업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만연으로 식품위해요인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최근 유전자조작식품 등 위해여부가 아직 규명되지 않

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안감해소를 위해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업체나 

정부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이에 부응하여 식품안전문제

를 소비자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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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건강․소비총국에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 이익을 대

변하고 있으며 영국의 식품기준청(FSA)도 소비자위원회를 별도로 두

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부서내에 상설 소비자센터가 없어 식품안전

과 관련하여 소비자 이익을 대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3.1.5. 정책의 투명성 제고

정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는 위험관련정보와 의사결정과정 등

이 공개되고 이해당사자간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주요국들은 위

험평가기관-위험관리기관, 위험평가기관-소비자, 위험관리기관-소비

자 상호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소비자대상 안전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식품안전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기본이나 국내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공개로 활용

되고 있다.

3.2. 식품 안전관리 행정체계의 특징

식품안전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련 법, 조직 및 제도 

등 행정체계변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1. 위험평가기구의 통합과 독립

선진국들의 위험평가기구 강화 유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위험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위해 평가기구를 

관리기구에서 독립시키는 형태이고, 다른 형태는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평기기관을 통합시켜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이다<표 4-1>.

EU는 2002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했는데 EFSA는 운영

이사회(management board), 자문기구(advisory forum),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과학패널(scientific panels)로 구성되는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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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능을 전담하며, 평가의견을 외부에 공개하는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는 국립동물 및 식품연구소(CNEVA)내의 각종연구소와 과학

기술분야의 여러 기관들을 통합하여 1999년 식품분야의 독립적인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위생안전청(AFSSA)를 설립하였다. AFFSA는 농

수산부, 보건부, 공정거래․소비․규제 및 부정행위방지국(DGCCRF)

의 공동 감독하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AFFSA는 의

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행정당국과의 사전조

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견해(권고)를 발표한다. AFFSA 본청은 

위험평가임무를 수행하고, 산하 연구소와 공동작업을 통해 과학 및 

기술적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영국은 1999년 독립적인 평가의견의 개진,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

사결정을 목표로 식품기준청(FSA)을 설립하였다. FSA는 정부조직이

지만 특정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정

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권리를 지니는 독립적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FSA는 관련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

원회(Board)에 의해 운영된다. 일본도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하기위해 

2003년 내각부에 위험평가와 그에 입각한 권고 등을 수행하는 조직

으로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해물질

의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기초

한 시책 건의, 위험정보교환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는데 7명의 관련전

문가로 구성된다. 

표 4-1.  선진국 평가기구 유형

독립적 평가기구 유형 통합 평가기구 유형

∙EU-유럽식품안전청(EFSA)

∙영국-식품기준청(FSA)

∙프랑스-식품위생안전청(AFSSA)

∙일본-식품안전위원회

∙독일-연방위험평가기관(BfR)

∙스웨덴-국립식품청(NFA)

∙덴마크-수의식품청(DVFA)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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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위험평가기구(BfR)와 호주 및 뉴질랜드의 식품기준청

(FSANZ), 덴마크의 수의식품청(DVFA), 스웨덴의 국립식품청(NFA)

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평기기구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한 형태

이다. 이들 기관은 위험관리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3.2.2. 식품위험관리행정의 집중 및 일원화

선진국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안전관리 행

정이 특정 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FSA , 캐

나다의 식품검사청(CFIA), 독일의 소비자보호식품청(BVL), 뉴질랜드

의 식품안전청(NZFSA), 덴마크의 DVFA, 스웨덴 NFA 등이 위험관

리 일원화기구에 해당된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이들 

위험관리기구들이 대체로 농림부 등 생산부서(캐나다-농업식품부, 

스웨덴-농업식품소비자부, 독일-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프랑스-농어

업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 반면 덴마크는 가족소비자부로 일원

화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영국이나 호주는 독립적이지만 보건부 감

독하에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한 형태이다.

3.2.3. 통합식품법의 제정 

식품안전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원칙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최근 식품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위해서 통합 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

며, 법․제도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개별법을 통합시키는 추세이다. 

EU는 2002년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에 식품관련법의 기초

가 되는 일반원칙과 일반요건을 제정하였으며, 일반원칙에 위험분석

도입, 예방원칙, 소비자이익보호,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이 강조되었다.

영국은 BSE 발생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과 기존 ｢식품

안전법(Food Safety Act)｣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1999년 ｢식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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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Food Standards Act)｣을 제정하였다.16 식품기준법은 식품기준청

의 설립과 그 기능을 규정한 법률이다.

일본도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의 기본틀과 이념을 담기위해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위험분석의 도

입과 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장에

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안전관리를 명시함으로써 위험분석원칙의 

도입과 함께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개편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표 4-2.  최근 개편된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비교

덴마크 독일 캐나다 영국

식품안전

관리

종전
수의식품청

 -식품농수산부
부처 분산 수행 부처분산 수행

농수산식품부,

보건부 이원화

개편
수의식품청

 -가족소비자부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식품검사청(CFIA)

 - 농식품부
식품기준청(FSA)

해당 

식품청의

독립성

성격 부처 산하 부처산하  독립적 독립적

책임

장관 가족소비자부장관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장관

농식품부장관(보고 의무)

보건부장관(식품안전, 영양, 

공중보건 정책, 규격 결정)

보건부 장관(경유 후 의회

보고)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수의식품청

-수의식품연구소

연방위험평가기관

(BfR)

 CFIA(동식물)

 보건부(식품안전)
식품기준청(FSA)

위험  

관리
수의식품청

BVL

지자체

 CFIA

(식품안전, 동식물)

식품기준청(FSA)

환경식품농업부(DEFRA)

보건부(DOH)

위험

정보

교환

수의식품청 BfR  CFIA

식품기준청(FSA)

환경식품농업부(DEFRA)

보건부(DOH)

자료:양승룡 등, ｢농산식품 안전관리 선진화방안｣, 고려대학교, 2004, <표7> 참

고, 재구성. 

16 식품안전법은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 일관된 

안전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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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국 위험평가 및 관리시스템 비교

 위험평가
위험관리

정책수립 정책수행

미국

농무부(USDA)

보건부(HHS)

환경청(EPA)

농림부

보건부

환경청

농림부

보건부

환경청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후생성

농림성

후생성

농림성

영국 식품기준청(FSA)

FSA

환경식품농업부(DEFRA)

보건부(DOH)

FSA

환경식품농업부(DEFRA)

보건부(DOH)

독일 위험평가연구소(BfR)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주정부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AFSSA)

농수산부

경제재정산업부

보건부

농수산부

경제재정산업부

보건부

스웨덴 국립식품청(NFA) 농업식품소비자부 국립식품청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 가족소비자부 수의식품청

캐나다
보건부

·식품검사청(CFIA)
농식품부, 보건부 식품검사청 (CFIA)

뉴질

랜드

호·뉴 식품

기준청(FSANZ)

·농림부산하 

식품안전청

(NZFSA) 협의

호·뉴 식품기준청, 

농림부 산하 

안전청 협의

농림부 산하식품안전청

(NZFSA)

호주
호·뉴식품기준청

(FSANZ)

호·뉴 식품기준청(FSANZ):

호·뉴식품법규장관회의(ANZFRMC)

호·뉴식품기준청

(FSANZ)

한국
보건복지부(식약청)

농림부(검역원, 농진청)

보건복지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자료:양승룡 등, ｢농산식품 안전관리 선진화방안｣, 고려대학교, 2004, <표8> 참

고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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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선진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도입방안

1. 기본방향

1.1. 일관된 식품안전 관리행정체계 구축

식품안전관리는 행정의 책임성, 신속성,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

고, 생산과 유통관리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며, GAP, 

HACCP, 이력추적관리제도 등 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관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품

목별로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전체에 대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 

관리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1.2. 위험평가기능의 강화 

위험평가기능의 강화는 위험평가기능의 분리와 위험평가관련 시

험․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위험관리를 위해 과학적 평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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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평가)와 의사결정(위험관리)의 분리가 필요하다. 잔류 농약 등 위

해물질은 사용품목 증가와 신종 위해물질의 출현으로 잔류허용기준 

확대가 요구된다. 

1.3. 소비자 참여형 식품관리 추진

식품안전관리는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다. 소비자단체의 유통 감시 기능 지원, 농․소․정 감시기구의 확

대, 소비자안전센터(가칭)의 설치 등이 주요 과제이다.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교육과 식품안전정책 홍보를 강화해서 정책효과를 높여 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사전예방관리체계 구축   

식품안전관리는 유통과정에서의 수거검사나 위생검사와 같은 사

후관리위주에서 생산․가공단계중심의 안전, 위생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GAP, HACCP 등의 식품안전위생프로그램을 

효율적 운영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

식품 사전검사제도 도입, 예방적 차원에서 농가에 대한 농약 및 동

물약품의 적절한 사용 교육도 강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성검사 및 인증업무는 민간기관에 이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안전성조사 및 위생감시는 중앙 및 지방 조사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인다.

사전예방차원에서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생산이나 식품위생 및 안전 위반자(업체)에 대한 

처벌은 경각심 고취와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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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선진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도입방향

․평가와 관리기능 분리

․위험평가시험․연구 강화

-위해물질 허용기준 강화

위험평가기능 
강화

․소비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소비자안전센터(가칭) 설치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식품안전교육실시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체계

․사후관리위주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전환

․수입식품 사전검사 체계구축

․규제와 지도․육성 병행

사전예방관리 체계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

 -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   

일관된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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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방안

2.1. 위험평가기능의 강화 

□ 위험평가기능의 분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위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는 농림부(농

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수산과학원), 보건복지부(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각각 분산, 중복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 평가업무와 관리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투명하고 과학

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식품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와 정책집행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

평가기능의 분리는 궁극적으로 각각의 부처로부터 위험평가기능

을 분리하여 특정부처로 통합하는 방안과 평가전담기관을 독립적으

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위험평가관련 시험․연구기능 강화

농약, 항생물질, 항생항균제 등 위해물질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함

표 5-1.  식품별 주요 위해물질 잔류기준설정 수준비교

구분 농약 중금속 미생물 항생물질 신종유해물질 

농산물 △ △ × - ×

축산물 △ △ △ △ ×

수산물 - △△ △△ △△ ×

잔류기준설정: △ 부족, △△매우 부족, × 미설정,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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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확대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중금속과 미생

물의 잔류허용기준은 매우 제한 된 품목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으

므로 확대설정이 요망된다. 수산물의 경우 동물약품에서 정해진 방

법으로는 항생물질 검출이 불가능해 수산물의 항생물질 잔류시험연

구 등을 통해 별도 분석기법개발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환경호르몬 등 신종 위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증명

되고 있으나 국내의 이들 위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은 전혀 설정되

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요망된다.

위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확대 설정, 위험평가업무의 강화를 위

해서는 해당 연구 개발예산을 확충하고,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을 보

강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검역원의 경우 위험평가

를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전담과를 두고 통계 및 경제전공 인력 확보

가 요청된다. 

수입농산물의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는 불검출원칙을 적용하는 

positive system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수입식품의 위해요인 유입

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위험평가는 정부주도 수

행이 한계가 있어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 관리체계 지향  

□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소비자가 식품안전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

는 것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지름길이다. 기

존의 소비자고발센터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기

회 제공과 지원방식에 한계가 있다. 농림부내에 상설기구로 “소비자

안전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여 식품사고 24시간 신고접수창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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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며,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를 확

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존의 명예(위생)감시원제도와 농․소․정위원회는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감시기구로서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 요

청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관련단체에 식품안전홍보 및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교육은 “안전한 식품 구별방법과 조리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련홍보물 제작, TV 등 대중매체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3. 정보의 공개 및 공유체계 구축  

□ 식품안전관련 정보의 공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위험평가를 통해서 설정되는데 최종 결론

표 5-2.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추진방향 추진기구 중점사항 비고

기구신설 소비자안전센터(신규)

24시간 민원신고접수

소비자 고발보상제도

교육 및 홍보

농림부 설치

제도 보완 
명예감시원제도 감시기능 보강  소비자단체와

  연계 강화농․소․정위원회 소비자 비중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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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법조문 형태로 제시되고 어떠한 근거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

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위험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한 

배경 및 근거 등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

명성을 높여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 국

내에서는 식품안전성 평가나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해 일부만 공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실적을 모두 공개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

도를 높여야 한다.

□ 식품안전 통합정보망 구축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농

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과학원, 시도보

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연구소 등이 있지만 이들 기관간 안전성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특

히 식품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정보교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부처간, 중앙과 지방 상호간 서로 피드백이 되지못하고 있

다. 특히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라 수입식품검사 D/B의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간 공유시스템 구축과 산지, 도매시장, 소비지의 농축수산

물 안전성검사 정보의 공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공유정보내용, 

수집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농림부, 해

양수산부, 식약청을 연결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지방의 관

련기관과도 공동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통합정보망 구축은 기관

간 필요한 정보외에도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식약청(FDA), 질병관리센터

(CDC), 환경청(EPA)이 “식품안전정보의 관문”이라는 사이버 프로그

램을 공동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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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수행   

□ GAP, HACCP 등 시행기반 조성

종전의 식품안전관리는 유통단계별 안전성검사위주의 사후위생관

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생산과정에서의 위해 발생 가능성

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에서부터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예

방체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생산 및 

가공단계에서의 사전예방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HACCP이나 GAP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HACCP의 사업장 적용비율은 축산식품 0.42%, 일반식품 0.05%에 

불과한데 품목확대를 위해서는 규모에 적합한 모델 개발, 적절한 한 

매뉴얼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

구된다.

2003년에 시범 도입된 GAP는 재배지침 작성, 농가지도 및 교육프

로그램 개발, 인증제도 운용방식 검토 등 시행기반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농산물, 약용작물, 채소류 순

으로 점진적인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

표 5-3.  사전예방적 식품위생관리제도 추진 방향

구 분 중점적용대상 제약요인 중점추진방향

HACCP ∙축산․일반가공식품
∙식품업체의 영세성

∙매뉴얼작성 부족

∙적정모델 개발

∙영세식품업체 지도

GAP ∙신선 및 전처리농산물
∙농가 기장능력 미흡 

∙적합한 지침 미비

∙영농지도 및 교육

∙적합한 지침작성

∙점진적인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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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전후 추적이 가능하고 

필수정보만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

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에 대해서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다른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안전관리 목표치 설정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대외적 의지표명과 소비자신뢰 구축을 위해

서 안전성검사의 부적합률, HACCP 적용비율 등 안전관리정책의 목

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인 식품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실제로 축산물 항생제는 우리나라의 부적합률이 미국보다 낮

을 정도로 잔류물질 부적합률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하는 것이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농가 및 업체 사전 교육 강화 

농가의 농약안전 사용기준 준수와 축산농가와 양식업자의 휴약기

간 준수는 식품의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생산농가의 식품안전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자금우선 

지원 및 컨설팅수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4.  식품안전 및 위생 사전예방 교육 추진방향

대상 주요교육내용 인센티브

농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국내외 연수 제공

∙컨설팅수혜 우선권 부여

∙자금 우선 배정
양축가, 양식업자

∙휴약기간 준수

∙불법약제 사용 금지 

유통업체 ∙식품위생관리요령



97

□ 수입식품의 사전검사체제 강화

선진국들은 시장개방 확대로 식품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

에 대한 사전검사 및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이를 비관세장벽수단

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우리보다 식품위생

조건이나 검역체계가 취약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급증

하고 있는데 사전검사 및 검역의 의무화로 위해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 검사인력 및 장비의 보강

수입식품의 증가, 검사항목의 확대, 안전식품에 대한 인증수요 증

대, HACCP 및 GAP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수요 증대로 시험 및 검

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위해사고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 요구되고 있어 시험 및 검사 

관련장비와 기자재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력 및 장비의 보강은 농관원, 검역원, 수검원 뿐만 아니라 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

른 시․도의 검사인력 및 장비는 취약하여 일정예산을 국고에서 지

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 

□ 민간․지자체 주도형 감시체제로 전환  

식품안전사고의 증대로 안전성 조사, 현장단속 등 감시기능의 강

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조직 및 인력여건상 관주도의 감시는 한

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감시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도 민간인증

17 보건환경연구원법 9조에 국고보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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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분야별 역할 분담 방향

분야 수행주체 비고

안전농산물 품질인증  민간기관  민간인증기관육성

검사(잔류, 수거 등)  시․도  국고지원

시험․연구  중앙기관(검역원, 식약청 등)  업무조정

기관육성을 통해 민간에게 이양하며, 정부는 안전식품 생산기반 구

축을 위한 지도와 육성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식품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업무도 기관간 협조체제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즉, 시․도는 유통단계의 안전성검사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

업무역할을 수행하고, 식약청은 단속위주의 기획검사는 지양하고 시

험연구를 통해 시․도의 효율적 검사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식품위해 위반자(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가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이나 휴약기간 

미준수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의 벌금외에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제재가 필요하다. 불량식품,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는 과징금 부과보다 장기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

며, 고의 중대 과실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자진회수(recall) 거부업체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자진회수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2.5. 식품안전기본법(가칭) 제정 

현재 식품안전관련법이 부처별로 식품종류별로 분산되어 있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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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 전

담법률인 ｢식품안전기본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

품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보호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 기업 및 소비자의 

의무, 위험평가 등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식품안전관련 통합정보

망 구축, 식품안전종합계획 수립, 소비자 고발 및 소비자피해구제제

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6. 식품안전 관련조직 개편 구상(안)

선진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 제도 및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조직개편은 시행여건 조성 및 여론수렴 기간 등을 고려해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검토하였다.

□ 단기방안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독립평가기구나 관리부처의 신설 없이 기능 

통합내지 업무조정을 통해 조직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 1안: 평가-보건부처, 관리-생산부처(일관관리), 보건부처(최종감시)

1안은 위험평가는 각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평가기능을 통합

하여 보건부처에서 담당하고, 위험관리는 생산관리부처가 생산에서

부터 유통까지 일관관리하고, 보건부처는 최종 소비단계의 감시기능

만 수행하는 방안이다. 1안의 경우 비교적 사전예방이나 일관관리원

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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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식품안전관리기구개편: 단기-1안

<현행> <개편>

평가 농림부․해수부․보건복지부

➡

평가 보건복지부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재배)

(축산:생산→유통)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가공-유통

보건복지부 수입-가공-유통-소비 보건복지부 소비

2) 2안: 평가- 각부처, 관리-보건부처(일관관리),생산부처(재배중심)

2안은 현행 식품안전관리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위험평가는 현행

과 동일하며, 위험관리는 생산부처가 재배(사육)에 관련된 업무만 담

당하고, 수입-기공-유통-소비는 보건부처가 담당하는 안이다. 2안은 

사전예방과 일관관리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보건부처에서 수입, 가

공 등 생산과 관련된 과정을 관리해 균형과 견제에 한계가 있다. 

그림 5-3.  식품안전관리기구개편: 단기-2안

<현행> <개편>

평가 농림부․해수부․보건복지부

➡
평가 농림부․해수부․보건복지부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재배)
(축산:생산→유통)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재배)

보건복지부 수입-가공-유통-소비 보건복지부  수입-가공-유통-소비

위의 두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보건부처에서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위험관리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수행하되 업무

의 전문성과 일관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관리부처에서 유

통까지 관리를 담당하는 1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18

18 1998년 축산식품의 안전관리가 농림부로 일원화된 이후 수거검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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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식품안전관리행정조직의 단기 개편방안검토(안)

주요내용 장점 단점

1안

∙평가: 보건부처일원화

∙위험관리:생산부처

          일원화

 -보건부처: 최종감시

∙사전예방과 일관

  관리 원칙 부합 

∙생산부처에 대한 견제 

기능 다소 미흡

2안

∙평가:해당부처(현행)

∙위험관리:보건부처   

일원화

 -생산부처:재배(사육)

 -보건부처:가공-유통-

소비

∙행정기관을 통한

  감시능력 발휘 용이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예방 및 일관관리   

한계 노출

     

□ 장기방안

장기적으로 위험평가기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어느 부처

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형태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는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식품전체의 관리부처를 

신설하거나 생산관리부처로 일원화 또는 보건부처로 일원화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합격비율이 축산식품은 1998년 1.19%에서 2003년 0.42%로 약 1/3수

준으로 감소한 반면 일반식품은 동기간 2.92%에서 1.29%로 약 1/2수

준으로 감소하였다. 식육중 일반세균수는 1997년 105 에서 2003년 

103으로 감소하였고, 미생물검사위반율도 3.4%에서 0.46%로 감소하

는 등 생산관리부처로 일원화 이후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102

1) 1안: 평가-독립기관(신설), 관리-식품전담부처(신설) 일관관리

1안은 각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평가기능을 통합하여 신설 위

험평가기관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평가기능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며, 위험관리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분산 수

행되고 있는 업무를 통합해서 별도의 독립기관인 식품안전 전담부

처에서 담당토록하여 식품안전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형태

이다. 이 형태는 평가기관과 관리기관을 기존의 부처와 관계없이 독

립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림 5-4.  식품안전관리기구개편: 장기-1안

<현행> <개편>

평가 농림부․해수부․보건복지부

➡
평가 독립기관(신설)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재배)
(축산:생산→유통) 관리 식품안전 전담부처(신설)

보건복지부 수입-가공-유통-소비

2) 2안: 평가-독립기관, 관리-보건부처 일관관리

2안의 평가체계는 1안과 동일하고, 관리는 생산부처가 생산(재배)

부문만 담당하고 나머지 안전관리는 보건부처로 일원화하는 형태이

다. 이 경우 사전예방과 일관관리의 핵심단계인 생산과정이 통합관

리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림 5-5.  식품안전관리기구개편: 장기-2안

<현행> <개편>

평가 농림부․해수부․보건복지부

➡
평가 독립기관(신설)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재배)
축산:생산→유통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재배)

보건복지부 수입-가공-유통-소비 보건복지부 수입-가공-유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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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안: 평가-독립기관, 관리-생산부처 일관관리

3안의 위험평가체계는 1, 2안과 같으며, 위험관리를 생산부처로 

일원화하는 형태이다. 생산관리부처는 재배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

에 이르는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보건부처는 최종소비단계의 위생감

시만을 담당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보건부처중심의 

관리일원화체제인 2안은 생산부문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사전예방

체제의 구축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며, 생산관리부처중심

그림 5-6.  식품안전관리기구개편: 장기-3안

<현행> <개편>

평가 농림부․해수부․보건복지부

➡
평가 독립기관(신설)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재배)
축산:생산→유통 관리

농림부․해수부 생산(수입)-가공-유통

보건복지부 수입-가공-유통-소비 보건복지부 소비

표 5-7.  식품안전관리행정조직의 장기 개편방안검토(안)

주요내용 장점 단점

1안

∙평가: 독립기관 신설

∙관리: 식품안전 전담 

부처 신설

∙사전예방과 일관관리

  원활    

  - 이상적 체제

-

2안
∙평가: 독립기관 신설

∙관리: 보건부처 일원화

∙생산자 감시 및 견제  

역할 수행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예방 및 일관

  관리 한계 

3안
∙평가: 독립기관 신설

∙관리: 생산부처 일원화 
∙품목 전문성 연계

∙생산부처에 대한 견제 

기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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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원화체제인 3안은 안전관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

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안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원칙(사전예방, 일

관관리)에 적합한 가장 이상적인 체제로서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1안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평가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해당부처들은 장기적으로 부처별로 분

산된 평가기능을 통합하여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부처간에 큰 이견이 없으나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관리부처의 품목전문성과 보건부처의 감시행정의 효율성 등

은 분명히 각각 부처의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식품안전관리의 핵심은 

담당주체보다는 각 부처가 고유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연결

고리인 위험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품안전 관리주체의 문제는 식품행정과 농업

행정이 통합된다면 더 이상 논의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표 5-8.  부처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논리

구분 주요 주장

생산관리부처

일원화

∙ 원료생산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중요

   (예: 광우병-동물사료) 

∙생산관리의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 위생관리와 역추적 용이

  ⇒ farm to table 원칙 적용에 적합  

보건부처

일원화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건부처의 안전관리 전담 타당 

∙안전성검사 등 연구․시험의 전문성과 행정력의 우위

  ⇒ 효율적 감시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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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개방화시대하에 국내농업의 생존전략차원에서 국내농산물의 안전

성 확보는 농정의 필수조건이다. 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식품안전 기

대수준이 급상승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는 한편,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법을 정비하고 행정조

직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품목별, 유통단계별로 다원화

된 행정과 법체제로 안전관리에 많은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관

리체계를 평가하여 당면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선진국의 식품안전관

리시스템 변화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안전관리체

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내용은 크게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평가,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특징 분석, 선진

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도입방안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산, 축산 및 수산 식품별로 위험분석

의 3요소(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별로 관련된 제도나 업

무분석을 통해 식품안전성관리체계를 평가하였다. 해외사례는 문헌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했고, 국내 평가를 위해 관련기관을 방

문 조사하였다. 또한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수

시로 얻어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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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 틀에서 검토한 식품별 안전관리체계의 당면문제점을 요

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근거법의 일관성이 결여되

어 있다. 식품안전근거법령이 대체로 식품위생법과 관리부처의 해당

법률(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로 

이원화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구조적으

로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위험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식품으로부터의 위해요인을 

규명하고 위험수준을 추정하는 위험평가 작업은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며,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셋째, 식품 위해기준 설정이 미흡하다. 위해물질의 

잔류물질허용기준(MRL)은 사용하는 약품이나 농약, 방출되는 중금

속이 크게 증가하면서 설정확대가 요망된다. 넷째, 기관간 공조체제 

구축이 미흡하다. 식품안전성관리는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리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안전성관리를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검사 등 감시업무는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조율이나 사후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진형 위험관리수단 정착기반이 미흡하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

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 개

발과 메뉴얼 작성 등 시행 기반 구축이 미흡하다.

여섯째, 식품정보공개와 소비자 참여 장치가 미흡하다. 현재 위험

평가와 관련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나 홍보에 직접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곱째,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미흡하다. 아

직도 생산자의 안전농축수산물생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식품 선택 요령, 조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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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련 통

합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아 위해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위

생안전감시가 어렵다.

선진국 식품안전정책변화의 특징은 첫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푸드체인 모든 과정의 식품위해요소를 일관 관리하는 정책이 시행

되고 있는 점이다. EU는 모든 회원국에 2005년 1월부터 모든 식품

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과학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효과

적인 식품위험관리를 위해서 위험분석원칙을 도입하여 정책을 수행

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위원회설치 등 식품안전을 소비자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식품안전정책변화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 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분석 원칙 도입을 위해 우선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하였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험평가를 위해 평가기구를 독립시키고, 각부처

에 분산되어 있는 평기기관을 통합시켜 기능을 강화하였다. EU의 

유럽식품안전청(EFSA), 프랑스의 식품위생안전청(AFSSA), 영국의 

식품기준청(FSA)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식품위험관리가 특정기

구에 집중되고 일원화되는 경향이 있다. 영국 FSA , 캐나다 식품검

사청(CFIA), 독일 소비자보호식품청(BVL),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NZFSA),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 스웨덴 국립식품청(NFA) 등이 

위험관리 일원화기구에 해당된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은 이들 위험관리기구들이 대체로 농림부 등은 생산부서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덴마크는 가족소비자부로 일원화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영국, 호주는 독립적이지만 보건부 감독하에 식품안전관

리를 일원화한 형태이다. 셋째, 통합식품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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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을 일관관리․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원칙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최근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편을 위해서 통합 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

도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개별법을 통합시키는 추세이다. 넷째, 정책

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 구축을 위해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기능을 분

리하였다.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관

련정보와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되고 이해당사자간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소비자 안전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 개발

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다섯째, 사전예방주의원칙이 강조

되고 있다. EU 등 선진국은 과학적 평가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과학

적 불확실성을 확인하면서 위해가능성이 상당부분 입증된 유해물질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규제조치를 취하고, 아직 과학적인 증거

가 부족한 식품위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방향으

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관된 식품안전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관관리는 행

정의 책임성, 신속성,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과 유통관리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위험평가기능이 강화되

어야 한다. 이는 위험평가기능의 분리와 위험평가관련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신

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참여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사

전예방차원에서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GAP, HACCP 

등의 식품안전위생프로그램을 효율적 운영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위험평가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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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하여 식품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와 정

책집행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 위해물질

의 잔류기준 확대설정을 위해 위험평가 관련 시험연구기능의 강화

와 더불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가 참여하는 식품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소비

자의 식품안전정책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농림부내에 상설기구로 

“소비자안전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여 식품사고 24시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기존의 명예(위생)감시원제도와 농․소․정위원회

는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감

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교육은 “안전한 식

품 구별방법과 조리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전담조직을 지

정하여 관련홍보물 제작, TV 등 대중매체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식품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식품안전성 평가나 안전성검사 결과는 모두 공개하여 정

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관계부처를 연결하는 통합정보시

스템이 구축되고 지방기관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관리시스템과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전예

방적 위생관리를 위한 HACCP는 규모에 적합한 모델 개발, 적절한 

매뉴얼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

구된다. GAP는 시행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인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 생산농가의 휴약기간 준수, 안전농약사용 등의 식품안

전의식수준을 높이기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수입 

농수산물 증가에 따라 사전검사 및 검역의 의무화로 위해요인을 사

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검사, 인증 및 사후관리 수요 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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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어 검사인력과 기자재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직 및 인력여건상 관주도의 감시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감시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도 민간인증기관육성을 

통해 민간에게 이양하며, 정부는 안전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

도와 육성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시․도는 유통단계의 안전성검사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업

무역할을 수행하고, 식약청은 시험연구를 통해 시도의 효율적 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위

반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금외에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다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제재가 필요하다. 불량식품,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보다는 장기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고의 중대과실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

익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는 식품안전통합법률인 ｢식품안전기본법(가칭)｣의 제

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품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보호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 기업 및 소비자 의무, 위험평가 등 식

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식품안전관련 통합정보망 구축, 식품안전종합

계획 수립, 소비자 고발 및 소비자피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해서 법, 제도 및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의 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

이다. 조직개편은 시행여건 조성, 여론수렴 등을 고려해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검토하였다.

단기대안으로 2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부처에서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위험관리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수행하되 업무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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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관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관리부처에서 유통까지 

관리를 담당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적 측면에서 대안을 검토해 볼 때 위험평가는 독립평가기관

에서 담당하고, 위험관리도 독립형태의 식품안전관리부처에서 담당

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위험평가기관 및 위험관리

기관의 별도 신설을 전제로 한다. 관련부처들은 장기적으로 부처별

로 분산된 평가기능을 통합하여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에 큰 이견

이 없으나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생산관리부처의 품목전문성과 보건부처의 감시행정의 효율성 등

은 각각 해당부처로 관리를 일원화할 때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식품

안전관리의 핵심은 관리주체보다는 효율적인 기능수행에 있기 때문

에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연결고리인 위험정보교환이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품안전관리주체에 대한 문제는 식

품행정과 농업행정이 통합된다면  더 이상 논의대상이 되지 못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식품안전정책의 개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혁방안을 조명하기위해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

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개별적인 식품안전정책이나 정책프로그

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수단제시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GAP, 이력추적관리제도, HACCP 등 사전 예

방적 안전성관리제도의 효율적인 도입과 운영관련 연구와 위험분석

요소 중 가장 취약한 분야인 소비자 정보전달체계, 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 안심정보구축, 안전사고발생시 대응시스템 등 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와 관련된 분야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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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국별 식품안전 관리체계 

1. 영국

1.1. 관리체계변화  

1990년대 중반 광우병 파동 이후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한 가운데 식품안전과 규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집행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

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로 분산 운용되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1997년 제임스보고서에서는 식품안전성과 농어업의 단기적

인 경제적 이익 간에 상충이 발생하므로 식품사업지원 부처와는 독

립적인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분산운용체제하에서는 통제

와 협력이 부족하므로 단일기구의 창설과 균형적인 법 집행이 필요

함을 주장하였다.19 이 보고서가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 창설의 근간이 되었다.

영국은 1999년 11월 시행된 식품기준법(Food Standard Act1999)에 의

거하여 2000년 4월 독립적인 정부기구로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19 1997년 노동당 선거공약으로 독립적 기구 설립이 주장되었으며, 노동

당은 그 구체적인 검토를 제임스교수에게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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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FSA)을 신설하여 모든 식품안전행정을 식품기준청(FSA) 으

로 일원화하였다. 식품기준청(FSA)의 신설과 함께 2001년 6월 농수

산식품부(MAFF)를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로 농업⋅환경⋅식품을 연계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1.2.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

FSA의 기본정책방향은 소비자 우선(putting the consumer first), 정

보의 공개와 부처간 협조적 체계구축(being open and accessible), 독

립적 의견 표방(being an independent voice)이다. 

FSA는 특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식품안전평가 

및 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

고 공개적이며, 특정분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적 체제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FSA의 청장은 내각의 구성원이 아

니기 때문에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장관을 통해서 영국

의회에 보고하며, 예산은 DOH를 경유하는 절차를 가진다.

FSA는 최고기관인 위원회(Board), 실질적 업무 수행 그룹, 자문위

원회의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을 지닌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

고 8명 이상 12인 이하 위원이 포함된다. 환경식품농촌부(DEFRA)와 

보건부(MOH) 등 7개 부처와는 업무 협약(Concord)을 통해 업무의 

영역을 확정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FSA의 런던본부조직은 정책집행 및 식품규격그룹,  식품안전정책

그룹 및 정책지원그룹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집행 및 

식품규격그룹은 축산정책, 식육위생, 식품표시 및 규격, 수의공중보

건, BSE와 관련된 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정책그룹은 화학물질안

전 및 독성, 미생물안전, 오염물질, 영양, 사료 등의 관련 업무를 수

행하며, 정책지원그룹은 통계정보처리, 총무, 인사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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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영국 FSA의 체계도

부의장 

사무

국장

식품위생국 책임자

지원그룹

집행ㆍ식품규격 그룹

식품안전정책그룹

∙축산물정책과

∙BSE과

∙식육위생과

∙식품표시 및 규격과

∙수의공중보건과

∙축산정책지원과

∙식육과학 및 전략과

∙독성과

∙미생물안전과

∙오염과

∙영양과

∙사료과

∙연구관리과

∙식품유통전략과

∙신규식품과

∙재정ㆍ조달 및 IT과

∙통계분석실

∙총무과

∙사무국

의장

위원회 

∙소비자위원회

∙동물음료위원회

∙식육위생자문위원회

∙식품안전위생물

  자문위원회

∙신규식품과 제조

  기술관련위원회

∙소비자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에는 과학위원회와 소비자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해 관련기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FSA는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위험평가는 주로 과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필요에 따

라 하위조직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험관리는 주로 부문

별로 이루어진다. FSA는 위험관리를 위험의 특성, 위험의 査定,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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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침 결정, 결정사항 실시, 영향 감시 및 검증의 5단계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축산물과 과일ㆍ채소 등 

농축산물 유통기준(등급, 포장, 보존 등)설정 및 운용, 농약잔류기준 

설정 및 운용 등의 일부 위험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01-2006년 FSA의 사업목표는 첫째 식품유통과정에서의 식품안

전성 제고로 식중독발생을 20% 감축시키며,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

며, 믿을 만한 식품표시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식품법의 개선, 소

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FSA 2001).

1.3. 특징과 시사점

영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FSA는 호주, 뉴질랜드, 캐

나다 등의 식품청에 비해 독립성을 많이 보장받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비자 위주의 식품안전관리를 소신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식품

기준청(FSA)이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농업 및 식품산업 등 생산자의 이익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독일

2.1. 관리체계변화

독일은 보건부가 식품위생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학을 수행하고, 식

품농림부는 동물전염병 예방, 사료․농약관리 등 주로 가축방역과 

농림수산업 진흥위주의 정책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2000년 말 광우

병(BSE)발생으로 식품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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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독일의 식품안전기구 개편

보 건 부 식품농업부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명칭변경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연방위험평가연구소

Risk Management Risk Assessment

이관

관리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1년 1월 기존의 식품농림부

가 보건부 및 재경부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식품안전업무가 연방소

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일원화 되었다. 

2.2.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는 보건부에서 수행하던 식품위생, 도축

장위생관리, 수입식품검역, 소비자 보호 등의 모든 식품위생업무를, 

재경기술부에서 소비자보호정책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2002년 10

월에는 유전기술․유전자기술법에 관한 권한을 이관받았다. 연방소

비자보호식품농업부20에는 10개의 산하연구소 및 연방위해평가연구

소(BfR)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소비자건강보호․

식품안전 분야에 관한 위험평가를 중심 과제로 한다. 연방위해평가

20 주요업무: ①식품안전, ②연구, ③농산물시장, 기반계획, ④소비자보호, 

⑤지역개발, ⑥산림 및 임업, ⑦수산, ⑧EU등 국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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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BfR)는 위험정보교환 역할도 담당하여, 평가작업과 그 결과

를 학자, 소비자, 국제적 그룹, 기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

고 있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2002년 11월에 새롭게 설립된 

위험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소비자건강보호와 식품분야의 법률을 효

과적으로 집행하기위한 일반관리규정(AVV)의 제정을 담당하며, 소

비자보호․식품안전위원회와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연

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유럽연합(EU)의 식품사료경보시스

템21(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독일 담당기관이

기도 하다. 연방정부인 독일에서는 이 정보를 신속하게 주의 관할기

관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BVL이 정보전달을 담당한다. 

2.3. 특징과 시사점

독일은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내에서 농업과 소비자업무를 동시

에 담당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식품안전업무 조직개

편시 식품안전업무와 함께 소비자 보호 및 정책 업무를 담당해 소비

자중심의 식품안전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광우병 발생 이후의 변

화로서 식품안전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부에서 식품안전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유지되고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farm to table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1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 및 사료의 회원국내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

고,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원인규명을 위해 EU 회

원국들간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RAS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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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덴마크

3.1. 관리체계변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1995년 덴마크 전국과학

위원회는 식품위생의 효율성증대를 위해 식품위생관련 법령․조

직․관리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직개편의 일원화를 제기하였다. 1996

년 1년의 통합과정을 통해 농업부, 보건부, 수산부를 통합하여 식품

농수산부가 설립되었다. 1997년에는 식품농수산부 산하에 수의식품

청(DVFA)이 설립되어 위험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98년 

새로운 통합식품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8월에는 식품농수산부의 

식품안전부분이 독립하여 식품농수산부와는 별도로 가정소비자자부

가 신설되었다. 가정소비자부(Ministry of Family and Consumer 

Affairs)는 소비자보호 증대,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식품업체와 소

비자들간의 의사소통 향상,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

된 검사제도 제정 및 수출생산품의 신뢰 보장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으며, 보건부처는 가족소비자부와 별도로 있다. 

3.2.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

수의식품청(DVFA)은 본부에 약 700명의 Full-time 인력이 있으며 

11개 지역청에 약 2,300명의 Full-time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

평가는 식품관련 미생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식품검사, 잔류기

준 등 식품위생기준의 설정 등 위험관리업무 및 표시기준, 가축방

역, 동물약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위생분야업무를 총괄한다. 

위험관리와 위험평가를 분리하는 현대적인 조직체계의 전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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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덴마크의 식품안전기구 개편

보 건 부 농업식품부 수산해양부 

통 폐 합

가족소비자부

수의식품청

식품농수산부

식품안전

업무이관

위험평가조직은 덴마크 식품․수의 연구소에서 담당한다. 수의식품

청(DVFA)은 민원위원회(Compliant Board)로서 산업체 등의 문제제

기, 민원 등을 받아 처리하며 EC법규와 이에 따른 지침들을 덴마크 

내에서 법규화 시키며, 수의과, 식품과, 관리과로 조직화되어 있다.  

덴마크는 코펜하겐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식품위

생관리는 전적으로 DVFA에서 담당한다. 수의식품청 중앙기관은 1

년에 1회 이상은 수의식품청 지방청에 방문하며, 지방청에 대한 훈

련기회를 제공하고, 법령집행시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전국적인 캠페

인을 조직화한다. 아울러 수의식품청은 지방청의 불만사항 제기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관리상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전염병발생, 잔류물질 검출 등 특별한 경우 지역별 추적을 실

시하고, 관리상 문제에 관한 정보사항을 효과적으로 배포․전달하기 

위한 인트라넷(Intranet)을 구축하고 있다.

2004년 8월 수의식품청은 식품농수산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가

족소비자부로 편입되어 식품안전관리의 주무부처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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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2003년 덴마크의 식육(食肉)검사결과는 총 1만6천건 중 10건 양성

으로 이중 9건은 환경오염에 의한 것이며 1건만이 동물약품 치료에 

의한 결과로서 유럽연합에서 제일 낮은 국가22 중 하나이다. 덴마크

는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식품안전개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을 필수조건을 하는 정책

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DVFA는 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 환경오염(Pollution), 동물약품 

잔류, 식품첨가물, 다이옥신, 허위과대광고 규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평가, 위험관리 업무 외에 장관자문위원회, 

법규 제정시 공청회 개최, 사건/사고 발생시 개방적인 토론23과 일상

적인 상호협조 등의 위험정보교환업무에 상당부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행정당국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및 행정당국과 생산업자들과의 긴밀

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2002년 과일의 농약잔류 검사결과 덴마크산 59%가 잔류농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3 덴마크에서는 단체, 언론 요구시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21

4. 일본 

4.1. 변화 동향

2001년 9월 광우병 발생후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

(2002. 4)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행

정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었다.24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위험 분석기법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조직 재편은 ｢식품안전기본법｣(2003. 5) 제정과 ｢식품

안전위원회｣(2003. 7)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4.2.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험평가와 위험정보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험관리 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신설된 조직

이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위원 7명(비상근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임기 3년)은 내각총리가 임명한다. 전문위원(200명 정도)은 학식경

험자 중에서 내각총리가 임명하며, 전문조사회에서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에는 기획, 위험 정보교환, 긴급시대응전문조

24 BSE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① 위기의식 결여 및 위기관리

체제 미흡, ② 생산자 우선, 소비자보호 경시 행정, ③ 정책결정과정이 

불투명한 행정기구, ④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협력 부족, ⑤ 전

문가 의견을 적절히 반영치 않는 행정, ⑥ 정보공개 불철저, 소비자 

이해부족, ⑦ 법률과 제도의 개혁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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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일본의 식품안전기구 개편

식품안전위원회 Risk Assessment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가축보건위생소 식육위생검사소

동물검역소 검역소

[ 소비안전국 ]

[ Risk Management ]
[ 식품안전부 ]

[ Risk Management ]

사회, 화학물질평가그룹(첨가물, 농약, 동물약품, 기기ㆍ용기포장, 화

학물질, 오염물질), 생물계평가그룹(미생물, 바이러스, 프레온, 곰팡

이독ㆍ자연독) 신식품 등 평가그룹(GMO식품, 신개발식품, 비료ㆍ사

료) 등 16개의 전문조사회를 두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식품 중의 미생물과 화학물질 등

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위

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시책에 대한 권고, 위험정보교환을 실시하

는 것이다. 위험 평가 시는 식품안전위원회 스스로 판단하거나, 후

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으로부터의 자문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위험관리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담당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적인 조직개편만 추진되었다. 즉, 일본에서 

안전성 관리는 단계별로 다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산단계(농가, 

농장, 어장)는 농림수산성에서 관리하며, 출하 이후 유통ㆍ가공ㆍ판

매 단계는 후생성에서 분산되어 운영되는 체계이다. 내부 조직개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농림수산성의 경우 소비⋅안전국의 신설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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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노동성의 식품안전부(종전 식품보건부)로의 개편과 참사관 신설 

등이다. 

4.3. 특징과 시사점

새로운 식품안전기구는 종전 후생성의 약사ㆍ식품위생심의회ㆍ식

품위생분과회와 농림수산성의 농업자재심의회 등에서 담당하던 위

험 평가 및 관리 기능에서 위험 평가기능을 분리하여 식품안전위원

회에 특화한 특징을 갖는다.

일본 조직개편의 평가는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위원회, 위험관

리조직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는데, 시

행초기부터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안전기본

법의 경우 일본의 과학 기반과 시민사회의 성숙이 EU정도로 진전되

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분석 시스템의 단순한 도입보다는 일본의 식

생활, 식문화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를 추구되어야 한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지나치게 이념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전문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므로 위원

회가 독자적인 연구기능을 갖고 평가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

으며, 식품안전위원회에 권고권한을 줌으로써 관리기관인 후생성과 

농림수산성의 상급기관처럼 위치됨에 따라 식품안전위원회가 관리

기관의 영역까지 침범할 가능성도 내재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 위험관리기능이 분산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식품안전위원회는 위

험 평가기능 못지않게 정보교환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식품안전위원

회 내에서 정보교환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행정조직정비는 농림수산성 내에 소비안전국, 후생성내 식

품안전부를 설치하는데 그치며, 선진각국처럼 일관된 체제정비를 추

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위험관리조직의 분리는 두 기관의 일관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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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립을 어렵게 하고, 농장에서 소매점까지 충분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5. 캐나다

5.1. 변화 동향

캐나다의 식품안전관리는 보건부(Health Canada, HC), 농업・농식품
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AFC),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DFO), 산업부(Industry Canada) 등 4개 부서

에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1997년 4월, 연방정부의 식품, 동물, 식물 보건 검사프로그램을 한 

군데로 통합하여 기능별로 이원화, 행정적으로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으로 일원화하였다. 보건부

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위험평가를 하며 식품검사청(CFIA)에서 동

식물의 위험평가와 식품안전 및 동식물에 관한 위험관리를 담당한다.  

5.2.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

농업․농식품부 장관이 총괄 감독하며 보건부의 평가(위험평가, 

정책개발, 식품규격 제정 등)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업・농식품
부의 장관은 총 12인 이하의 자문위원단(Advisory Board)을 임명하

여 식품검사청(CFIA) 운영에 과한 사항을 건의 받을 수 있으며, 이

들은 농업, 수산업, 식품가공, 식품유통, 공중보건, 소비자단체, 지방 

및 시 정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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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  캐나다의 식품안전기구 개편

보 건 부 농업식품부 수산해양부 

통 폐 합

보 건 부 

Risk Assessment

중심역할

농업식품부

식품검사청

(CFIS)

Risk Management

중심역할

CFIA는 4개의 활동구역과 18개의 지방 사무실을 운영하고, 22개

의 실험실과 연구시설에서 신 기술개발, 검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본부는 다음과 같은 5개

의 주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안전 총괄부(Food Safety Directorate)

  ․어류 및 수산식품 생산부(Fish, Sea Food and Production Division)

  ․동물성 식품부(Food of Animal Origin Division)

  ․식물성 식품부(Food of Plant Origin Division)

  ․과학부(Sicence Branch)

□ 기능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주된 기능은 위험관리로서 다음과 같

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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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및 동식물 건강과 관련한 법률에 포함된 법집행

  ․가공공장의 등록

  ․국내 및 수입식품의 검사

  ․수출품의 인증

  ․검역

5.3. 시사점

캐나다의 식품안전관리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기능에 따라 보

건부와 농업․농식품부로 분산되어 있으며, 식품검사청(CFIA) 청장

은 농업・농식품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건부 장관에
게 보고의 의무가 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견제 및 협조 체제는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식품검사청

(CFIA)의 기능(위험평가, 위험관리, 연구기능)과 규모의 거대화를 효

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보인다. 

6. 프랑스 

6.1. 개편동향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BSE 사건, 병원균 대장균 O157-H7 식중

독 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식품위해평가기관의 

위해평가결과가 각각 상이해 대응이 신속하지 못함에 따라 조직개

편을 단행하였다. 

1999년 3월 농수산부, 보건부 및 경제재정산업부에서 각각 수행하

던 위해평가 및 관리업무 중 위험평가기능을 통합하여 농수산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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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 프랑스 식품안전관리기구 

보 건 부 경제재정산업부농 수 산 부

위험평가기능통합 부처별 위험관리

식품위생안전청

(AFSSA)
농수산부: 식품ㆍ농산물정책입안 및 실행

보건부: 질병ㆍ식중독예찰 및 원인규명

경제재정산업부: 식품표시 및 규격
13개 연구소

용연대부-보건부, 경제재정산업부의 3개 부처가 공동 감독하는 식품

위생안전청(AFSSA)를 출범시켰다. 

위험관리는 각 부처별로 수행하는데 농수산부는 식품, 농산물 및 

보건위생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실행, farm to table 관점 하에서 위생

규정 마련 및 위생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부는 감염성 질병, 식

중독의 예찰, 식품안전 저해원인의 규명 등을 수행하며, 경제재정산

업부는 유통식품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표시의 감시, 식품의 안전 

및 품질 등의 기준규격 준수여부 확인 등을 담당한다. 

6.2. 식품위생안전청(AFSSA)

식품위생안전청(AFSSA)은 1999년 3월에 설치된 독립적인 식품위

해평가기관으로 위험평가기관으로서 유일한 권한을 지니며, 설립당

시 농업장관 감독하의 CNEVA(국립 동물 및 식품연구소) 내의 연구

소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행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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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관으로서 보건부, 농수산부, 경제재정산업부와 업무 연계가 있

으며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본청)과 같은 조직으로, AFSSA

내에 13개 연구소가 전문분야의 평가연구를 수행하며 위험평가외에

도 연구 및 과학기술적 지원업무가 있다. 

식품위생안전청(AFSSA)의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과 동물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 및 영양상의 위험 평가

: 식품 전체를 관장하며 원료의 생산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기

까지 권한이 있고 축산식품의 생산, 가공, 보존, 운반, 저장, 유통

의 각 단계별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영양위험분야에 관련된 일로

서 동물질병도 포함한다.  

② 동물건강과 동물성질병과 간련된 과학적 지원과 연구

 : 식품위생안전청(AFSSA)의 13개 연구소의 과학기술적 지원활동과 

연구는 주로 동물의 건강과 식품 위생의 품질 및 영양, 물이 주요

대상으로 위생규정을 적용, 마련하고 진단 치료방법을 개발, 교육 

및 홍보를 바탕으로 연구와 평가활동을 수행한다. 

③ 동물의약품 판매 허용, 중지, 정지 등 관련 규제  

6.3.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는 현행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험평가기능을 분리하여 독립

기관으로서 AFSSA를 설치하였다. AFSSA는 3개 부처(보건부, 농수

산부, 경제재정산업부)의 공동감독 하에 있으며, 행정기관이지만 산하

연구소와 공동 연구와 과학기술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AFSSA는 관련부처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

며, 각 부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험관리 소관부처와 갈등관계가 아닌 긴밀한 

업무공조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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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주 

7.1. 변화동향

1997년 3월 식품법규검토위원회(Food Regulation Review Committee)

가 구성되어 식품법규의 명확성, 확실성, 효율성 개선 등 식품법규

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루어 졌다. 이후 2000년 11월 새로운 식품

법규에 대한 정부간 조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 개

편에 대한 법령이 승인되었으며, 이 법령이 발효되어 2002년 7월 호

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이 설립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축산물 수출국으로서 1996년 7월 

｢경제긴밀화협정｣을 통해 양국간 식품규격을 공유하여 관련 산업계

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식품무역거래의 장벽 철폐 등을 위

해 식품관리체계를 공동운영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호주․뉴질랜

드 식품기준청은 1996년 설립되어 양국 공통 기관으로 가공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던 호주․뉴질랜드식품청(Australia NewZealand Food 

Authority, ANZFA)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7.2.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

FSANZ는 호주연방정부의 독립적 단일정부기관으로서 보건부장관

이 책임장관으로 식품법규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을 지닌다. FSANZ

는 12인(FSANZ의 CEO, 뉴질랜드 장관 3인 임명, 호주 국립보건의

료연구회 1인 임명, 소비자 연명 1인 임명, 과학 및 공공단체 3인 임

명, 식품산업 관련 단체 2인 임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

심이 되며, 70명의 과학자를 포함 법률, 영양학자 등 총 120명의 스



130

태프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

과 뉴질랜드의 보건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 자금과 운영평

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 

□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 주요 기능

FSANZ는 식품섭취 모델링연구 및 과학적 위험평가, 수입식품의 

위험평가에 대한 권고안 제시 등의 위험평가기능과 식품제조, 규격

표시, 가공에 대한 규격제정, 국가적 식품감시 및 리콜제도 운영 등

의 위험관리기능,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정보교환기능까지 수행한다. 

  ∙식품제조, 규격표시, 가공에 대한 규격제정

  ∙1차 생산에 대한 규격제정(호주에만 해당)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국가적 식품감시 및 리콜제도 운영(호주에만 해당)

  ∙소비 및 산업부문에 대한 연구

  ∙식품 섭취 시의 모델링 연구 및 과학적 위험평가

  ∙수입식품의 위험평가에 대한 권고안 제시(호주에만 해당)

7.3. 호주․뉴질랜드 식품법규각료회의(Australia New 

Zealand Food Regulation Ministerial Council,  

ANZFRMC)

호주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과 식품안전규격을 심의하

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농림수산부, 국립검

역소, 외무통상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ANZFRMC는 FSANZ에서 제출한 식품규격안에 대해 승인 및 거

부권이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심의할 수도 있다. ANZFRMC는 식품규

격과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 시 식품법규상임위원회(FRSC)의 자문을 

받으며, FRSC는 ANZFRMC의 위원인 장관과 호주지방정부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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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된다.

7.4. 시사점

호주의 경우 보건부 중심으로 식품안전업무가 통합된 형태로서 

FSANZ는 위험평가, 관리, 정보교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 식품법규각료회의(ANZFRMC) 및 각 부처에서는 위

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은 분할 수행하고 있다. 위험평가와 위험관

리 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서 정책결정의 신속성․투명성이 제고되

며, 정책결정시 과학적 견해가 충분히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식품안전업무의 모든 책임이 보건부 장관에게 있어 업무의 신뢰

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8. 뉴질랜드

8.1. 변화동향

2002년 7월까지 뉴질랜드 식품관리는 보건부와 농림부로 2원화되

어 보건부는 수입식품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하는 식품법을 

집행하고 있었으며, 농림부는 식품보증국(FAA)를 통해 1차 생산, 가

공 및 수출에 관한 부분으로서 축산물법, 육류법, 낙농산업법, 농약 

및 수의법을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 결여, 

소비자의 불안감 증대, 식품안전전문가 부족 등이 제기되면서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식품보증국(FAA)을 뉴질랜드 식품안전

청으로(NZFSA) 확대 개편하였다. 

뉴질랜드는 국가적으로 식품수출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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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의 50%에 이르며, 뉴질랜드 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80%가 해

외로 수출된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 때문에 농산물생산자 및 식품가

공업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8.2. 식품안전청(NZFSA)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농림부 소속의 구 조직인 식품보증국

(FAA)에서 115명, 농림부 정책분야에서 7명, 보건부에서 12명, 신규 

채용자 23명 등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보증국과 마찬가

지로 농림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NZSFA의 청장은 농림부 장관에 의

해 임명되며, 청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와 집행에 관한 

것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식품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과 행

정에 관해서는 보건부 장관이 결정한다. 

□ 식품안전청(NZFSA) 주요기능

NZFSA는 위험관리와 위험정보교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호주

뉴질랜드식품청(FSANZ)에서 정한 식품규격법에 따라 규격표시와 

가공 및 성분관리 분야의 집행을 하고 식품위생 및 1차 생산 분야는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식품규격법의 집행

  ∙1차 생산물(육류, 낙농, 수산물)에 대한 규제

  ∙뉴질랜드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제와 법집행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정책 개발에 대한 참여

8.3. 시사점

식품안전청(NZFSA)가 농림부 소속이지만 보건부장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보건부 장관이 법률에 대한 자문과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농림부 와 보건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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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NZFSA가 설립된 후에도 농림부 110명의 인력이 식품안전(식품공

학, 미생물학, 독성학, 역학, 수의학, 공중보건, 정책분석, 위험평가 

및 정보교환)에 관한 업무를 보며 이를 식품안전청에 전달한다. 마

찬가지로 보건부에서도 13명의 인원이 식품안전 분야(식품공학, 영

양학, 정책분석)에서 일하며 식품안전청에 정보를 전달한다. 식품안

전업무 수행을 통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뉴질

랜드 식품안전청(NZFSA)는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으며 농림부와 보건부간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상호 견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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